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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회투자적�복지정책�대폭�강화
장기실업�등�신사회적�위험에�대처

복지지출�수요는�갈수록�늘고,�재정여건은�악화될�전망

정부의�복지재정�지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서울시�예산�중�사회복지�분야�비중은�

2014년�30%를�넘어섰고,�중앙정부도�2015년�처음으로�30%대를�넘어�30.7%의�구성비를�보

인다.�정부의�국민계정통계에�따르면�사회보장�분야(사회보호+보건)�지출은�1970년�정부의�총�

지출�중�6.7%를�차지하던�것이�2012년�28.7%로�4배�이상�증가하였다.

[그림�1]�서울시�사회복지예산�추이�

� � �

[그림�2]�정부의�부문별�지출구성�추이�

인구구조의�고령화,�가족구조의�변화�등으로�복지수요가�양적으로�늘어나고�있으며,�거시경제�

환경의�변화로�소위�신사회적�위험(new�social�risk)이�등장하고�있다.�산업구조가�지식기반�

경제로�변화하면서�저숙련�생산직�일자리는�감소하였고�신자유주의의�영향으로�노동시장은�유

연화되었다.�이러한�환경적�변화는�일을�해도�가난한�근로빈곤층을�양산하고�있으며�저학력�

노동자의�사회적�배제와�장기실업�등�새로운�사회문제가�늘어나고�있다.

이처럼�복지지출�수요는�증가하는�반면,�재정여건은�악화되고�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장

기재정추계에�따르면�현재의�제도를�그대로�유지하더라도�사회보장지출은�2013년�GDP�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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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에서�2060년�29%로�급격히�증가하는�것으로�추정된다.�그러나�2000년대�이후�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연평균�4%대로�경제여건이�복지지출을�감당하기�힘든�상황이다.�결과적으로�국

가�재정수지는�악화되고�국가부채는�증가하는�추세이다.�기획재정부에�따르면�관리재정수지는�

적자를�보이고�있고,�국가채무는�1993년�32.8조�원에서�2013년�489.8조�원으로�약�15배�증가

하였다.

[그림�3]�사회보장지출�장기추계�

� �

[그림�4]�관리재정수지�변화�추이�

선진�복지국가들은�‘인적자원�개발’�사회투자정책�시행

선진�복지국가들은�세계대전�이후�약�30년간의�경기호황기에�복지를�확대해왔으나�1970년대�

두�차례의�석유파동�이후�신자유주의�관점에서�복지�억제�정책을�추진하였다.�그러나�신자유주

의적�정책을�추진한�이후�양극화와�빈곤은�오히려�악화되었고�이에�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

경제․사회적�변화에�대응하기�위한�새로운�사회정책으로�사회투자전략이�받아들여지고�있다.�

서구사회는�전후�제조업�중심의�대량생산�경제구조를�거쳐�탈공업화가�진행되면서�지식기반�

경제체제로�변화하였다.�지식기반�경제구조에서는�고도의�기술과�교육을�받은�노동력의�양성

이�중요한데,�전통적인�수동적�사회복지정책은�이러한�기능이�미흡하다는�비판이다.�결국�사회

투자정책은�적절한�숙련과�기술을�가진�인적�자본의�개발에�투자해야�한다는�관점이다.�인적자

원에�대한�투자로�고용을�활성화시키고�이를�통해�개인적으로는�빈곤에서�탈피하고�사회적으

로는�경제성장에�기여하는�선순환�구조를�가져올�수�있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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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사회정책의�변화�과정에서�선진�복지국가들은�아래와�같이�경제정책과�사회복지정책을�

조정하는�노력을�해왔다.�그러나�이러한�복지개혁�노력에도�불구하고�복지지출은�감소하지�않

은�채�GDP의�25~30%대의�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이는�사회복지는�환경의�변화에도�변

동하기�어려운�경로의존성이�높은�프로그램이기�때문이다.�

분야 주요�내용

노동시장정책
․ 1980년대는�조기은퇴,�노동시장유연화로�일자리를�늘리는�정책
․ 덴마크는�유연안정모델(flexicurity�model)을�채택
․ 최근에는�인간자본�투자와�노동유인을�강화

사회보험
공공부조

․ 수급자�선정기준,�급여기간,�수급자�범위�등을�제한하고,�급여를�축소
․ 근로연계를�조건으로�복지수급을�제공하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확대
․ 노령연금에�대해�퇴직연령�지연�등�광범위한�개혁조치

사회서비스
․ 가족서비스,�아동�돌봄,�교육,�노인케어�등�사회복지서비스�지출�증가
․ 북유럽과�프랑스를�선두로�일․가정�양립정책�확산

복지재정
․ 사회서비스�분야에서�이용자�비용분담�증가
․ 민간부문에서�제공하는�사회서비스의�증가�

행정개혁
․ 사회보험,�공공부조,�노동시장정책을�원스톱�센터로�통합
․ 민영화,�민간위탁,�바우처�등의�시장�친화적�전달체제로�전환

[표�1]�선진�복지국가의�복지개혁�주요�내용�

‘고부담·고복지·사회투자형’�북유럽국가의�성과가�가장�우수

선진�복지국가들을�공공사회지출�수준,�국민부담률�수준,�그리고�사회투자정책에�대한�투자�

정도�등�세�가지�변수로�구분하면�네�가지�유형으로�분류된다.�먼저�북유럽�국가들은�사회지출

과�국민부담률이�높고�사회투자도�많이�하는�고부담-고복지-사회투자형에�해당하고,�대륙유럽�

국가들은�북유럽보다는�낮지만�세�가지�변수�모두�상대적으로�높은�편에�속한다.�이에�반해�

남부유럽�국가는�국민부담률은�낮은데�복지지출은�많이�하는�저부담-고복지형�국가로,�그리고�

영미권�국가는�지출과�부담이�모두�낮은�저부담-저복지�국가로�구분된다.�남부유럽과�영미권

은�사회투자�분야에�대한�지출도�상대적으로�적은�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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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출수준 국민부담 사회투자

북유럽 고 고 고

대륙유럽 중(고) 중(고) 중

남부유럽 고 저 저

영미권 저 저 저

[표�2]�사회지출수준․국민부담․사회투자�요소별�북지국가�유형�

복지국가�유형별로�사회․경제적�성과를�비교한�결과,�고부담-고복지-사회투자형인�북유럽�국

가들의�성과가�가장�우수하였다.�북유럽�국가들은�적극적인�일․가정�양립정책으로�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높은�반면,�사회적�불평등�정도를�보여주는�빈곤율과�지니계수도�북유

럽국가에서�가장�낮다.

출산율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상대적
빈곤율(%)

지니계수

2006~2010 2006~2010 2006~2010 2010
연평균 연평균 연평균

북유럽 스웨덴 1.91 77.44 9.1 0.27

핀란드 1.85 74.04 7.3 0.26

덴마크 1.86 77.01 6.0 0.25

대륙유럽 독일 1.37 70.36 8.8 0.29

프랑스 1.99 66.65 7.9 0.30

남부유럽 스페인 1.91 63.26 15.4 0.34

포르투갈 1.35 73.25 11.4 0.34

이태리 1.39 51.22 13.0 0.32

영미권 영국 1.92 70.03 10.0 0.34

미국 2.05 69.57 17.4 0.38

호주 1.90 70.84 14.4 0.33

OECD�21개국�평균 1.65 68.32 10.0 0.30

[표�3]�복지국가�유형별�사회적�성과�비교

경제적�측면에서도�북유럽�국가들의�성적이�대체로�양호하다.�경제성장률은�상대적으로�높은�

반면,�실업률은�낮은�편이다.�이는�사회투자형�복지정책을�강조하는�북유럽국가가�탈산업사회

로의�산업구조�변화에�적응하는�정책을�추진한�결과로�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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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실업률

실업자�중�
장기실업률

고용률

2003~2012� 2004~2013 2004~2013 2004~2013
연평균 연평균 연평균 연평균

북유럽 스웨덴 2.3� 7.4 15.8 73.2

핀란드 1.6� 7.8 22.0 69.1

노르웨이 1.6� 3.3 9.4 75.8

덴마크 0.6� 5.7 20.3 75.1

대륙유럽 독일 1.2� 7.9 50.1 70.3

오스트리아 1.6� 4.6 25.3 71.0

프랑스 1.1� 8.9 39.9 64.0

남부유럽 스페인 1.3� 15.8 31.3 60.8

포르투갈 -0.1 10.2 48.7 65.5

이태리 0.0� 8.3 49.6 57.5

영미권 영국 1.4� 6.4 27.3 70.7

미국 1.7� 6.9 18.7 69.3

호주 3.1� 5.1 17.8 72.1

OECD�평균 2.1 7.1 30.6 65.4

[표�4]�복지국가�유형별�사회적�성과�비교
(단위:�%)�

한국,�정치·경제�여건�고려� ‘중부담·중복지형’�추구가�현실적

복지재정�지출의�꾸준한�증가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는�복지지출과�복지재정이�모두�열악한�

저부담-저복지�국가에�해당한다.�우리나라의�공공사회지출은�2014년�GDP의�10.4%로�OECD�

국가들�평균� 21.6%의�절반에�미치지�못하고,�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험기여금)도� 2013년�

GDP의�24.3%로�OECD�국가�평균�34.1%보다�낮다.�

그러나�우리가�당면한�사회변화로�복지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기�때문에�더�이상�현재

와�같은�저부담-저복지를�유지하는�것은�불가능하다.�그렇다면�어느�수준까지�복지를�확대할�

것인가가�첫�번째�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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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OECD�주요국의�공공사회지출과�국민부담률�

선진�복지국가의�사례에�따르면�고부담-고복지형�복지국가에서�사회․경제적�성과가�우수하

고�재정건전성도�양호하지만�우리의�현실을�돌아볼�때�지금�당장�고부담-고복지형으로의�이전

은�쉽지�않다.�급속한�고령화와�저성장�기조로�세수는�감소하고�있고�국민들의�높은�조세저항

도�세수확보에�걸림돌이다.�

적정�복지수준에�대한�기준은�존재하지�않는다.�한�국가의�복지레짐은�그�국가의�여건과�제도

의�산물이며�사회�구성원의�합의로�결정될�일이기�때문이다.�북유럽과�대륙유럽�국가에서�고부

담-고복지가�가능한�것도�이들�국가는�정치적�타협의�전통,�공정한�노동시장과�합리적인�노동

운동,�그리고�높은�시민수준�등�사회구조가�이러한�복지체제를�유지할�수�있는�구조이기�때문

이다.�우리의�정치․경제․사회적�여건을�고려할�때,�중부담-중복지�수준을�목표로�하는�것이�

현실적이라고�판단된다.�

여기에서�중부담-중복지는�OECD�평균�수준을�의미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추계에�따르

면�현재의�제도를�그대로�유지하더라도�우리의�복지지출은�2060년에는�GDP의�29%까지�늘어

나�OECD�평균�수준에�다다를�것으로�전망된다.�이러한�이유에서�OECD�평균을�목표로�하는�

것은�복지제도에�아무런�발전이�없는�것이고�세계적으로�빠른�고령화율을�고려해도�너무�낮은�

복지수준이라는�지적도�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앞에서�논의한�여건들을�고려할�때�OECD�

평균을�목표로�점진적으로�확대하는�것이�현실적이라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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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복지체계�재구조화�않으면�산업구조�변화에�적응�못해

우리가�당면한�사회문제는�단순히�복지지출의�양적�확대만으로�해결되는�것이�아니다.�선진�

복지국가들과�마찬가지로�우리도�탈산업사회,�지식기반사회로�들어서면서�전통적�복지제도로

는�해결되지�않는�신사회적�위험이�등장하였기�때문이다.�선진�복지국가의�사례를�참고할�때,�

근로빈곤과�장기실업�등�산업구조�변화로�나타나는�신사회적�위험에�대응하기�위해�사회투자

적�복지정책을�강화하는�방향으로�복지정책의�재구조화가�필요하다.�

사회투자�분야에�해당되는�가족정책에�투입된�지출은�지난�20여�년간�꾸준히�증가하여�2012년�

전체�지출의�12.4%까지�증가하였지만�적극적�노동시장정책�관련�지출�비중은�2012년�3.1%로�

미미한�수준이다.�그러나�현행�제도를�그대로�유지한다면�노령정책과�보건정책�등�고령화�관련�

지출�비중은�더욱�증가하는�반면,�가족정책과�적극적�노동시장�관련�지출�비중은�감소하는�것

으로�추계되었다.�현재의�복지체계를�적극적으로�재구조화하지�않으면�지식기반�경제로의�산업

구조�변화에�적응하기�어려운�구조임을�시사한다.

[그림�6]�정책영역별�지출액�구성

사회투자전략을�추진한다�하더라도�단순히�인적자원에�대한�투자만으로�성과를�거두기는�어렵

다.�사회투자전략의�성공을�위해서는�보편적�소득보장체계의�구축과�공정한�노동시장이라는�

기본여건이�전제가�된다.�여기에�질�높은�사회투자�프로그램이�접목될�때�비로소�복지와�경제의�

선순환이라는�성과를�기대할�수�있다.



viii�/�‘지속가능한�복지�구현’�복지�패러다임�재구조화�방안

보편적�소득보장,�공정한�노동시장�등이�사회투자전략�성공요건

우리나라는�기초적인�소득보장도�제공되지�않고�노동시장도�불안한�상황이기�때문에�사회투

자�전략과�함께�이들�기본�인프라�정비가�동시에�진행되어야�한다.�우선�보편적�소득보장체계�

구축이�필요하다.�실질적으로�최저생활을�보장하지�못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개선하는�

것이�가장�우선과제지만�사각지대를�보완하기�위한�제도적�장치도�필요하다.�서울시가�추진하

고�있는�서울형�기초보장제도나�생활임금제�도입은�이런�점에서�보편적�소득보장을�위한�노력

으로�간주할�수�있다.

둘째,�공정한�노동시장�구축이�필요하다.�정규직과�비정규직�격차를�완화하는�문제가�시급하

고�네덜란드와�같은�유연안정성�정책의�도입이�필요하다.�근로기준�준수,�최저임금�보장,�사회

보험�가입�등과�관련한�노동법과�정책의�집행수준에�대한�감독행정을�강화하는�한편,�정해진�

제도를�준수하도록�유인하는�지원정책을�병행해야�한다.

이러한�기반�위에�질�높은�사회투자�프로그램을�제공해야�한다.�질�높은�사회투자�프로그램이�

제공되지�않는다면�투자의�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우리나라는�이미�교육�분야에�상당한�예

산이�투입되고�있지만�공교육의�성과에�대해서는�부정적이다.�생애주기에�따라�적시에�적절한�

사회투자�프로그램이�제공되어야�하고�무엇보다�사회투자사업의�질적�관리가�중요하다.�

[그림�7]�사회투자전략의�성공요건�

서울시�최우선�추진과제는�증가추세인�복지재정�지출의�효율화

지방정부�차원에서�독립적인�복지레짐을�결정하기는�어렵다.�다만,�지방정부의�복지지출도�증

가하고�있는�상황에서�지속가능한�복지체제를�유지하기�위해�서울시가�추진해야�할�첫�번째�

과제는�복지재정�지출의�효율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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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중앙과�지방의�재정분담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서울시�전체�복지예산의�74.4%가�

국고보조금으로�구성되어�있는데,�이는�중앙정부�사업에�많은�재정과�인력이�투입되고�있음을�

의미한다.�특히�가장�핵심인�사회복지�분야에서�국가의�책임영역인�공공부조와�사회보험�성격

에�지출된�예산이�74%에�달하고,�여성가족�분야도�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료�등�국가책임

영역에�투입된�예산이�55.2%이다.

분야 사업 분야�내�비중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의료보호 37.1

기초연금 30.3

장애수당 1.0

중증장애인�연금 3.4

장기노인요양보험�분담금 2.2

소계 74.0

여성·가족 가정양육수당 13.7

영유아�보육료�보조 28.2

누리과정�보육료 13.3

소계 55.2

[표�5]�국가책임�복지사업에�대한�서울시�지출�비중(2015년)
(단위:�%)�

복지재정�집행의�효율화도�중요한�과제이다.�서울시의�복지사업은�국고보조사업과�자체사업을�

포함하여�500~600가지에�달할�것으로�보인다.�기존�사업의�필요성과�효과성에�대한�재검토가�

필요하고�유사�또는�중복사업에�대한�정리도�필요하다.�마지막으로�신규�사업을�시작할�때는�

정확한�수요를�파악하고�기존�사업과의�중복성,�재정적�영향�등에�대해�사전적으로�충분히�검

토할�필요가�있다.�우리의�문제는�복지사업의�종류가�부족한�것이�아니라�급여의�대상이나�수

준이�제한적이어서�복지사각지대가�많은�것이다.�유사�또는�중복사업을�정리하여�효율성을�높

이고�새로운�수요는�기존�사업의�재설계를�통해�제공하는�것이�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사회복지서비스�영역�가운데�유료화�가능성이�높은�분야에서�실비�수준이라도�이

용자�부담을�적용해볼�만하다.�보편적�복지가�무상복지라는�것은�잘못된�이해이다.�대상자는�

소득과�관계없이�보편적으로�확대하는�대신�이용자�비용부담제를�실시하는�것이�보편적�복지

를�확대하는�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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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고용체계�통합해�사회투자적�복지사업�효과�높여야

사회투자�정책영역은�고용정책,�노동시장정책,�교육정책,�소득보장정책�등�국가�단위에서�추진

되는�정책과�관련된�내용이�많기�때문에�지방정부�단위에서�사회투자전략을�추진할�수�있는�

범위는�제한적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서울시�단위에서�개입이�가능한�부분이나�국가�단위�

사업에�대한�보완적�역할이�가능한�영역에�대한�집중적인�투자와�개선이�필요하다.�

사회투자전략과�관련하여�서울시의�역할을�강화해야�할�부분은�평생직업훈련체계를�구축하는�

것이다.�사회투자전략의�핵심이�인적자원에�대한�투자를�통해�고용가능성을�높이는�것인데,�일

반적인�직업훈련과�장애인�직업재활,�평생교육�분야까지�모두�포함해도�직업훈련에�투입된�예

산은�서울시�전체의�0.29%에�불과하다.�4개�기술교육원의�훈련대상을�확대하고�교양교육�중

심의�평생교육을�개선하여�모든�계층,�모든�연령층을�대상으로�하는�평생직업훈련체계�구축이�

필요하다.�

미래�인력�양성을�위해�방과�후�돌봄사업에�대한�투자도�강화할�필요가�있다.�방과�후�돌봄사

업은�단순히�돌봄�수준을�넘어�교육,�돌봄,�건강,�문화�등이�복합적으로�제공되는�종합서비스

로�재정비되어야�한다.�위스타트(We�Start),�드림스타트(Dream�Start)�프로그램과�같은�종합

서비스를�강화하고�이러한�사업을�추진하는�주체로서�지역아동센터의�확대와�지원이�필요하다.�

여전히�활성화되지�못한�양질의�노동력인�여성의�고용활성화를�위한�지원도�서울시가�담당해야�

할�분야이다.�육아휴직�등�제도적인�측면은�서울시가�다룰�수�없는�부분이지만,�각종�가족지원

서비스를�통해�일하는�여성의�부담을�덜어주는�역할이�필요하다.�여성의�역량을�키워주고�일자

리로�연계하는�지원사업도�서울시가�지원할�수�있는�분야이다.�여성들의�취업이�많은�사회서비

스�부분의�일자리를�확대하고�고용여건을�개선하는�노력도�필요하다.

마지막으로�사회투자적�복지사업의�효과를�증대하기�위해서는�복지-교육-고용�전달체계의�통

합이�필요하다.�최일선�복지창구인�동주민센터를�통해�통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면�서비스의�

효과성이�높아질�뿐�아니라�주민들의�복지체감도�높아질�것이다.�그러나�현재의�여건에서�동주

민센터가�원스톱센터�기능을�담당하는�것은�불가능하고,�인력보강과�조직정비,�그리고�통합데

이터�구축�등�기본�인프라�확보가�선결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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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연구개요

1_연구배경�및�목적�

1)�복지수요�증가로�인한�재정지출�부담�증가�

근대적�복지제도가�소개된�이후�우리나라의�사회복지�제도는�점진적으로�확대되고�있다.�

특히�1997년�외환위기�이후�사회적�안전망을�확보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졌으며,�2010

년�지방선거를�기점으로�보편적�복지에�대한�사회적�논의가�확대되면서�복지제도가�한�단

계�발전하는�계기가�되었다.�경제․사회적�환경의�변화로�사회복지�수요는�앞으로도�지속적
으로�증가할�전망이다.�세계에서�가장�빠른�고령화�추세로�연금이나�건강보험�등�노인�

관련�재정지출이�급속히�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전통적인�가족기능이�약화되면서�다양

한�사회서비스�수요도�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탈산업사회로의�전환은�양극화와�장기실

업,�근로빈곤�등�새로운�복지수요를�유발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처럼�복지수요는�증가하는�반면�지속적인�경기침체로�세수는�감소하고�있어�중앙�및�

지방정부의�재정적�어려움은�가중되고�있다.�우리나라의�복지수준은�여전히�선진�복지국

가보다�열악하기�때문에�재정적인�압박에도�불구하고�복지지출은�증가할�것으로�전망된

다.�서울시�사회복지�예산은�2015년�전체�예산의�34.3%를�차지한다.�중앙정부의�복지부

문�예산도�2015년�30%를�넘어섰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추계에�따르면�2060년�복지재

정수요가�우리나라�GDP의�29%까지�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경기침체와�복지재정�부담증가는�세계적인�추세로�복지선진국에서도�지속가능한�복지정

책�(또는�사회정책)�구현을�위한�개혁을�시도하고�있다.�우리나라의�복지지출�수준은�아직�

선진�복지국가만큼�높지는�않지만�세계에서�가장�빠른�고령화의�진척과�양극화의�심화�

등으로�복지재정�압박이�급속히�늘어나는�상황이기�때문에�재정건전성�차원에서�지속가능

한�복지에�대한�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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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사회적�위험의�등장과�전통적�복지체계의�한계

사회복지�수요는�양적으로�증가할�뿐�아니라�질적으로�변화하고�있다.�서비스�경제�비중

의�확대와�노동시장의�유연화,�가족구조의�변동,�저출산�고령화에�의한�인구구조의�변동,�

인종�및�문화의�다양화�등�사회․경제구조의�변화로�소위�‘신사회적�위험’이�발생하고�있

기�때문이다.� �

새로운�사회적�위험은�여러�가지�형태로�나타난다.�저출산․고령화로�고령노동자�의존도

가�증가하면서�노동시장에�변화를�가져오고�있으며,�산업구조가�제조업�중심에서�지식기

반산업으로�전환되면서�저숙련�노동자의�일자리�부족과�양극화,�불가피한�경력단절,�불안

정한�노동계약�형태와�취약한�고용상태,�청년실업과�장기실업�등의�문제도�나타나고�있

다.�또한�여성의�경력고용이�늘어나면서�결혼의�지연과�감소,�높은�이혼율,�저출산�또는�

비자발적�무자녀,�소규모�가구의�증가,�한부모가구의�급증과�같은�새로운�사회현상이�나

타나면서�욕구체계도�변화하였다.� � �

전통적�사회보장체제는�완전고용�․ 고출산�․ 고성장의�맥락에서�남성�생계부양자�중심의�
사회복지정책으로�구성되어�있다.�즉,�사회복지정책은�남성�생계부양자의�교육�→�고용�

→�은퇴라는�생애주기에�따라�제공되는�가족지원�→�교육과�훈련�→�피용자에�대한�사회

보험�→�은퇴기의�노령연금으로�대응하도록�되어�있었다.�전통적�사회보장체계에서는�남

성�생계부양자의�소득�중단이�핵심적인�문제였기�때문에�소득보장제도로�사회문제가�해

결되었지만,�이처럼�경직된�체계로는�현대�사회에�나타나는�사회문제에�대응하는�데�한계

가�있다.�

3)�지속가능한�복지�구현을�위해�정책방향의�재구조화�필요

이처럼�신사회적�위험에�대처하고�재정건전성에도�도움이�되는�지속가능한�복지패러다임�

모색이�필요하다는�문제의식에서�이�연구는�우리의�복지�현실을�진단하고�주요�선진국의�

사례를�참조하여�지속가능한�복지를�위해�서울시가�지향해야�할�정책�방향을�제안하는�

것을�목적으로�한다.�

복지재정�수요의�급속한�증가로�주로�재정건전성�차원에서�지속가능성이�논의되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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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기�때문에�‘지속가능’의�개념은�일차적으로�재정적인�지속가능성에�초점이�맞추어진

다.�복지지출이�증가할�수밖에�없는�현실에서�복지지출이�경제�및�사회구조에�투자적�요

소로�작용할�수�있는�복지정책�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그러나�새로운�복지정책을�통해�

신사회적�위험이�완화되면�사회통합과�사회안정을�유도할�수�있다는�점에서�이�연구에서�

지향하는�지속가능성은�사회적�지속가능성�개념도�포함하고�있다.

이�연구는�궁극적으로�서울시의�정책과제를�도출하는�데�목적이�있지만,�우리나라의�복지

정책은�여전히�중앙집권적이기�때문에�복지체계를�논의함에�있어서는�국가단위의�논의를�

전개하였다.�

2_연구내용�및�방법

1)�연구내용의�구성

연구내용은�우선�우리는�어디에�있는가에�대한�진단으로부터�시작한다.�우리의�복지지출�

수준은�어느�정도이고�어떤�성격의�복지를�하고�있는지를�진단하였다.�또한�향후의�복지

수요와�복지지출은�어떻게�변할�것인가에�대한�전망을�토대로�지속가능한�복지패러다임

의�필요성을�설명하였다.

우리보다�앞선�복지국가들도�1970년대�석유파동�이후�현재�우리사회와�같은�새로운�도전

과제에�직면하게�되었고�이러한�환경변화에�대응하여�사회�및�경제구조의�조정과정을�경

험하였다.�따라서�이들의�경험을�통해�시사점을�도출하였다.�복지�선진국들이�추구한�사

회정책의�변화와�복지개혁�동향을�검토하였고,�복지국가�유형별�사회․경제적�성과를�비

교함으로써�우리에게�도움이�되는�시사점을�도출하였다.

국내외적�상황에�대한�검토를�토대로�우리는�어떤�복지패러다임을�지향해야�할�것인가에�

대하여�논의하였다.�다양한�복지국가�유형�가운데�어떤�유형을�지향할�것인가,�이는�우리

의�상황에�적합한�복지국가�유형인가가�주요�논의�주제이다.�복지패러다임�논의는�복지의�

양적�확대�문제뿐�아니라�질적�변화,�즉�경제․사회적�환경�변화에�적합한�정책프로그램

의�구성과�내용에�대한�문제도�함께�다루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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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이러한�상황에서�서울시는�무엇을�할�것인가를�제안한다.�지방자치제도가�실

시된�지�20여�년이�지났지만�우리나라�복지정책은�여전히�중앙집권적이다.�지방정부�복지

사업의�70~80%가�국고매칭사업으로�독립적�복지패러다임을�가지는�데�한계가�있다.�그

럼에도�불구하고�이�연구에서는�지속가능한�복지패러다임�하에서�지방정부인�서울시가�지

향해야�할�방향과�과제들을�제안하고�있다.�

2)�연구방법

연구방법은�주로�문헌연구와�2차�통계자료를�활용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2차�통계자

료로는�중앙정부와�서울시의�복지예산�및�재정자료를�이용하여�우리의�복지실태를�분석하

였고,�선진�복지국가의�사례는�OECD�통계자료를�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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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복지�현황과�변화�전망

1_복지수준과�지출�현황�

1)�정부의�복지재정�지출은�지속적으로�증가

정부가�발표한�자료에�따르면�2015년�총지출은�전년�대비�5.7%(20조�원)�증가한�376조�

원이며,�이�중�복지�분야(보건․복지․노동)�예산은�115조�5천억�원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
한다.�2015년�복지�분야�예산�비중은�처음으로�30%�선을�넘어섰다.�

구분
2014 2015
금액 금액 증가율 비중

총지출 355.8 376.0 5.7 100.0�
보건･복지･노동 106.4 115.5 8.5 30.7�
교육 50.7 53.0 4.6 14.1�
문화･체육․관광 5.4 6.0 10.4 1.6�
환경 6.5 6.7 4.0 1.8�
R&D 17.8 18.8 5.9 5.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4 16.5 7.0 4.4�
SOC 23.7 24.4 3.0 6.5�
농림․수산․식품 18.7 19.3 3.0 5.1�
국방 35.7 37.6 5.2 10.0�
외교․통일 4.2 4.5 6.9 1.2�
공공질서․안전 15.8 16.9 7.1 4.5�
일반‧지방행정 57.2 59.2 3.4 15.7�

자료:�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4.9.18.)

[표�2-1]�2015년�부문별�정부예산�구성
(단위:�조�원,�%)�

정부의�국민계정통계를�통해�복지�분야�지출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

있다.�사회보장�분야(사회보호+보건)�지출은�1970년�정부�총지출�중�6.7%를�차지하던�

것이�2012년�28.7%로�4배�이상�증가하였다.�반면,�국방비�지출의�구성은�크게�감소하였

고�경제업무�지출은�20~25%�수준을�유지하고�있다.1�

1� �국민계정통계는�정부의�부문별�지출항목을�총�10개로�구분하고�있다.�이�중�보건과�사회보호�분야를�합해�사회보장으로�구분하였
으며,�기타�항목에는�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및�안전,�환경보호,�오락�문화�및�종교,�주택�및�지역개발을�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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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정부의�부문별�지출구성�추이

자료:�국가통계포털,�국민계정통계�

2)�우리나라는�여전히�저부담-저복지�국가

OECD�등�국제적으로�사용되는�사회복지지출�통계는�국가�예산을�통한�재정지출�이외에�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등�사회보험지출도�포함한다.�국가재정과�사회보험지출을�포함

한�우리나라�공공사회지출은�2014년�약�154조�원으로�국가의�재정으로�지출되는�복지예

산의�1.4배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고제이�외,�2014).

우리나라의�공공사회지출�비중은�지난�20여�년간�꾸준히�증가해왔다.�사회지출�비중은�

1990년�GDP�대비�2.8%에서�2013년�10.2%로�3.6배�증가하였고,�조세와�사회보험부담

금을�포함한�국민부담률도�같은�기간�1.3배�증가하였다.�그러나�여기서�관심을�보여야�

할�사항은�국민부담률의�증가속도가�사회지출의�증가속도를�따라가지�못한다는�점이다.�

즉,�복지재원이�되는�재정수입에�비해�지출이�3배�정도�빠르게�증가하였다.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증가량
(’90~’13)

공공사회지출�비중 2.8 3.2 4.8 6.5 9.0 10.2 3.6배

국민부담률 18.5 19.0 21.5 22.5 23.2 24.3 1.3배

자료:�OECD�홈페이지

[표�2-2]�우리나라의�공공사회지출�및�국민부담률�변화�추이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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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복지예산이�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공공사회지출과�국민부담률�모

두�OECD�국가�중�가장�낮은�수준이다.�우리나라의�공공사회지출은�2014년을�기준으로�

GDP의�10.4%로�OECD�국가�평균�21.6%의�절반에도�미치지�못한다.�국민부담률도�201

3년�기준�GDP의�24.3%로�OECD�국가�평균�34.1%보다�낮다.�

[그림�2-2]�OECD�국가별�공공사회지출�비중�

자료:�OECD�홈페이지(2011~2014년)

� � � �

[그림�2-3]�OECD�국가별�국민부담률�

자료:�OECD�홈페이지(2012~2013년)

사회복지지출�수준과�국민부담률을�그래프로�나타내면�[그림�2-4]와�같다.�OECD�주요

국과�비교하여�우리나라는�지출과�부담수준이�현저히�낮은�저부담-저복지�국가임이�극명

하게�나타난다.�우리의�복지는�아직�저개발국�수준으로�어떤�유형이라고�말하기도�어렵지

만,�자유주의�체제를�유지한다는�점에서�영미형에�속한다고�볼�수�있다.�자유주의�체제는�

사회나�국가보다�개인의�책임을�강조하는�것이�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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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OECD�주요국의�공공사회지출과�국민부담률(2013년)

자료:�OECD�홈페이지�

2_복지수요�변화�전망

사회․경제․정치구조의�변화로�장래�복지수요는�양적으로�증가할�뿐�아니라�질적으로

도�전통적�복지수요와는�다른�양상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현재�우리의�현실은�더�이상�

복지수요를�개인의�책임으로만�맡겨놓을�수�없는�상황으로�복지지출은�늘어날�수밖에�없

을�것으로�보인다.

1)�인구․가족구조의�변화로�복지수요�증가

다양한�인구․사회적�변화로�복지수요는�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복지수요�증가의�

가장�큰�요인은�저출산․고령화이다.�우리나라는�2027년�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

전망되고,�서울시도�2030년이면�고령인구�비율이�22.3%에�도달하는�초고령�사회가�될�

것으로�추계되었다.�고령인구�증가로�노후소득보장을�위한�공적연금이나�노인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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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증가하고�장기요양과�의료서비스�수요도�늘어나고�있다.�

노인의료비�증가는�건강보험공단의�재정�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2014년�3분기까지�지출한�건강보험�진료비�40조�3,632억�원�중�36.7%인�14조�

7,984억�원이�65세�이상�노인의�진료비로�지출되었다.�노인진료비는�절대�금액뿐�아니라�

전체�진료비�중�비중도�매년�증가하고�있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분기

금액 107,371 124,236 141,350 153,893 164,494 180,852 147,984

비중 30.8 31.6 32.4 33.3 34.4 35.5 36.7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2014),� “2014년�3분기�건강보험�주요통계�개요”

[표�2-3]�노인의료비�지출�추이
(단위:�억�원,�%)�

가족구조의�변화로�인한�복지수요�증가도�나타난다.�핵가족화와�여성의�사회활동�증가로�

전통적으로�가정에서�담당하던�돌봄�기능이�약화되면서�아동이나�노인�대상�사회적�돌봄�

수요가�크게�증가하였다.�최근�무상보육과�무상급식�등�아동․청소년�대상�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복지재정�부담이�크게�증가한�것이�하나의�사례이다.�

여기에�1인�가구�또는�한부모�가구�등�새로운�가족형태가�등장하면서�남성가장�중심의�

전통적�가족구조에서�나타나는�복지수요와는�또�다른�사회문제도�나타나고�있다.�여성의�

경제활동�참여로�일․가정�양립이�주요�이슈가�되고�있으며,�일․가정�양립이�어려운�저

숙련�여성가구주�가구는�빈곤층으로�전락할�가능성이�높아지는�신사회적�위험이�나타나

고�있다.�

2)�산업구조�변화로�인한�신사회적�위험의�등장

탈산업사회,�신자유주의,�그리고�세계적�경기침체�등으로�대변되는�거시적�환경변화도�복

지수요�증가의�중요한�요인이다.�외환위기�이후�기업의�구조조정과�노동시장의�유연화가�

시작되면서�대량실업과�비정규직이�양산되었고,�이로�인해�중산층이�붕괴하고�양극화는�

심화되었다.�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를�토대로�산출된�중산층(중위소득의�50~15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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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은�도시�2인�이상�가구의�가처분소득을�기준으로�1990년�75.4%이던�것이�외환위기�

이후인�1998년�69.6%,�1999년�68.9%로�떨어졌다.�이후�약간의�회복세를�보이다가�세계

금융위기가�발생한�2008년�66.3%로�다시�떨어진�후�2013년�현재�69.7%�수준이다.�전�

가구를�대상으로�하면�중산층�비중은�더�떨어진다.2�

[그림�2-5]�중산층�비중�변화추이

자료:�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산업구조가�노동집약적인�제조업�중심에서�기술집약적인�지식기반산업으로�변화하는�탈

산업사회에�접어들면서�전통적�산업사회와는�다른�소위�신사회적�위험(new�social�risk)

이�등장하고�있다.�지식산업의�발전으로�저숙련�생산직�일자리는�감소하였고�그나마�저임

금�비교우위가�있는�국가들로�빠져나가면서�노동시장구조의�변화가�나타났다.�결과적으

로�저학력�노동자의�사회적�배제�위험,�실업,�장기빈곤�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전통적인�복지수요는�남성�가구주의�은퇴,�질병,�실직에�의한�소득�중단이�핵심이었고�따

라서�소득보장제도로�해결이�가능했지만,�현대�사회의�산업�및�노동시장�구조의�변화는�

일을�해도�여전히�가난한�근로빈곤층을�양산하고�있다.�더구나�경제적�빈곤은�가정해체,�

자녀양육,�건강문제,�주거문제�등�복합적인�사회적�위험을�동반하고�있기�때문에�복지체

계의�현대화가�필요하다.

2� �전가구�대상�조사결과는�2006년�이후�자료부터�제공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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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치권의�복지논쟁으로�복지제도�확장

2010년의�지방선거에서�무상급식이�선거이슈로�등장하고�2012년�총선과�대선과정에서�보

편적�복지가�정치권의�이념논쟁과�연결되면서�복지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폭되었다.�정

치권의�복지�논쟁은�복지제도를�확장하는�데�기여한�측면이�있지만,�복지를�득표�전략으

로�활용하는�포퓰리즘적�정책을�쏟아냈다는�비판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전반에서�복지확대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고�복지를�

권리로�생각하게�되는�계기를�마련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절대적�복지수준이�낮은�

우리의�상황에서�복지확대는�필연적으로�나타날�수밖에�없는�현실이다.�더구나�복지제도

는�한번�시작되면�되돌리기�어려운�경로의존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시민들의�복지욕구

는�폭발적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3_재정여건�변화�전망

1)�복지재정�지출은�지속적으로�증가�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장기재정추계�자료에�의하면�현재의�복지제도를�그대로�유지하는�

것으로�가정하더라도�사회보장지출은�2013년�GDP�대비�9.8%에서�2040년�22.6%,�2060

년�29%로�급격히�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신화연�외,�2013).�현�제도를�그대로�유지

한다고�가정하였음에도�재정지출이�급증하는�것은�고령인구�증가가�주요인이다.�

특히�일반재정지출은�같은�기간�3.5%에서�5.7%로�1.6배�증가한�반면,�사회보험�지출이�

2013년�GDP의�6.3%에서�2060년�23.2%로�약�3.7배�증가하여�사회보험�지출이�급속히�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전체�사회보장지출�중�사회보험이�차지하는�비중은�2013년�

64.6%에서�2060년�80.2%로�증가할�전망이다.�따라서�복지재정의�재정건전성을�위해서

는�사회보험�재정의�건전화가�최우선�과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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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사회보장지출�장기추계�

자료:�신화연�외(2013)� (단위:�%�of�GDP)

사회보험�재정수요가�급속하게�증가하는�것은�고령화의�영향으로�국민연금,�건강보험�등�

고령자�관련�사회보험�지출이�늘어나기�때문이다.�같은�이유에서�일반재정도�노인복지예

산의�증가가�두드러진다.�[표�2-4]에서�기초노령연금의�비중이�크게�증가하고�있다는�점

에서도�확인할�수�있다.�

　
연도　

계　 사회보험　

　 일반재정지출　

소계
기초노령
연금

보육․장애인․
노인돌봄
서비스

기초생활보장․  
ALMP․ 

보훈급여�등

2013 9.8 6.3 3.5 0.3 0.8 2.3

2020 12.9 9.1 3.8 0.6 0.9 2.3

2030 17.9 13.3 4.6 1.5 0.8 2.2

2040 22.6 17.5 5.1 2.2 0.7 2.2

2050 26.6 21.2 5.4 2.6 0.7 2.2

2060 29.0 23.2 5.7 2.8 0.6 2.3

자료:�신화연�외(2013)

[표�2-4]�지출항목별�사회보장지출�전망
(단위:�GDP�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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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분야�지출액을�대상�집단별로�구분하면�보육료�지원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이

어서�장애인연금의�비중이�크다.�그러나�인구구조의�변화로�노인돌봄서비스�재정지출이�

차지하는�비율은�2013년에서�2060년�사이�3.7배�증가하고�금액으로도�연평균�6.5%�증가

하여�가장�빠른�증가속도를�보인다.�보육�분야의�구성비는�87.4%에서�74.7%로�감소하

지만�지출액은�여전히�증가하여�연평균�3.3%씩�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

　

노인 장애인 보육

계노인돌봄
서비스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
수당

보육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

2013 1.4 4.7 1.5 5.0 61.5 16.7 8.4 0.8 100.0

2020 1.8 8.2 1.5 4.8 58.6 16.3 8 0.7 100.0

2030 2.9 10.5 1.8 4.4 56.5 15.4 7.8 0.7 100.0

2040 4.4 12.5 2.4 4.6 53.6 14.5 7.4 0.7 100.0

2050 5.1 13.3 2.6 4.3 52.2 14.5 7.2 0.7 100.0

2060 5.2 13.4 2.6 4.0 52.4 14.4 7.2 0.7 100.0

증가율* 6.5 5.9 4.9 3.1 3.3 3.3 3.3 3.3 3.6

*�소요금액�기준�연평균증가율

자료:�신화연�외(2013)

[표�2-5]�대상�집단별�구성비�전망
(단위:�%)�

�

한편,�현재의�공공사회지출�증가�추이를�반영한�시계열�추정방식에�의하면�우리나라의�공

공사회지출은�2050년�GDP�대비�42.4%까지�증가하는�것으로�추계되었다(고제이�외,�201

4).�이는�[그림�2-6]의�장기재정추계에서�2050년�재정수요가�GDP의�26.6%가�될�것이라

는�추계보다�훨씬�높은�수치이다.

장기재정추계는�현재의�복지제도를�유지하기�위해�국가가�지출해야�하는�금액으로�정부

가�제공하는�복지공급량�개념인�반면에,�시계열�추계는�잠재적�수요까지�반영한�복지수요

로�이해할�수�있다.�저부담-저복지�수준의�우리나라의�복지현실을�고려할�때�복지제도는�

현재보다는�더�확장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시계열�추정방식을�이용한�추계결과가�더�

현실적이라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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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시계열�
추계

9.6
12.4 15.6 20.8 26.3 31.3 36.1 39.5 42.4

장기재정�
추계

11.0 12.9 15.1 17.9 20.1 22.6 25.3 26.6

자료:�고제이�외(2014)

[표�2-6]�공공사회복지지출�장기추계
(단위:�GDP�대비�%)�

2)�재정여건은�악화될�것으로�전망

복지지출이�급속히�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반면�경제사정의�악화로�세수확보는�어려운�

상황이다.�2000년대�들어�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은�평균�4.1%�수준이고�[그림�2-7]에서�

보는�바와�같이�연도별�등락은�있지만�전반적으로�하향�추이를�보인다.�장기재정추계에서�

복지지출�증가율이�연평균�6.7%인�것과�비교하면�경제여건이�복지지출을�감당하기�힘든�

상황임을�보여준다.

[그림�2-7]�한국의�경제성장률�추이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

2014년�OECD가�발표한�세계경제전망에�따르면�세계경제는�2014년�3.3%,�2015년�3.

7%로�성장할�것으로�전망되었고�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은�2015년�3.8%,�2016년�4.1%

로�다소�개선될�것으로�전망되었다.�그러나�경기�회복세에도�불구하고�아직�세계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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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방요인이�더�큰�상황이라는�지적이다.�유로존�경기침체�및�디플레이션�우려,�중국�등�

신흥국의�취약한�금융시장,�지정학적�긴장�강화,�에볼라�바이러스�확산�우려�등을�하방위

험�요인으로�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국가�재정수지는�악화되고�국가부채는�증가하는�추세이다.�기획재정부가�발

표한�자료에�따르면�재정건전성�판단�기준인�관리재정수지는�2002년,�2003년,�2007년을�

제외하고�매년�적자를�보이고�있다.�특히�외환위기�이후인�2008년�24.9조�원의�적자를�

보였고,�국제금융위기�이후인�2009년�43.2조�원의�적자를�보였다.�2013년�적자폭은�21.1

조�원이다(기획재정부,�2015).

[그림�2-8]�관리재정지수�변화�추이

자료:�기획재정부(2015.2),� “최근경제동향”�

�

재정수지�적자폭은�점차�확대될�것으로�추정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추계에�따르면�

재정수지적자�규모는�2020년�GDP�대비�0.7%,�2030년�5.3%,�2050년�13.6%,�2060년�

16.1%로�확대될�전망이다.�또한�국민부담�수준은�2011년�25.9%에서�2060년에는�42%

로�인상되어야�할�것으로�추정되었다(고제이�외,�2014).

저성장�시대에서�세수확보는�더욱�어려워�일반재원으로�충당하지�못하는�부분을�메우기�

위해�국가채무는�더욱�늘어날�것이다.�국가채무는�1993년�32.8조�원에서�2013년�489.8조�

원으로�약�15배�증가하였다.�GDP�대비�비중도�1993년�10.6%에서�2013년�34.3%로�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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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국가채무�변화�추이

자료:�기획재정부(2015.2),� “최근경제동향”�

원종욱·김태은(2013)에�의하면�현�추세를�유지한다고�가정해도�GDP�대비�국가부채�비중

은�2050년�72.84%로�전망되며,�여기에�사회복지지출을�후세대로�전가하는�채권발행으로� �

인한�부채와�일반회계부문�의무지출에�필요한�재정을�국채로�충당하는�경우까지�합하면�

2050년�총�국가부채는�GDP�대비�105.7%로�크게�늘어나는�것으로�전망된다.�국가채무의�

증가는�현�세대에서�국가�재정위기를�초래할�수�있고,�국가채무가�후세대로�넘어가면서�

세대�간�갈등으로�이어질�가능성도�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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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선진�복지국가의�경험과�시사점

1_사회정책�패러다임�변화

1)�전후�1970년대까지�케인즈주의에�기반을�두고�복지�확대�

선진�복지국가들의�복지체제는�지난�30여�년간�내외�환경의�변화에�점진적으로�적응하는�

경로의존적�재조정�과정을�거쳤다고�할�수�있다.�제2차�세계대전�이후부터�1970년대까지�

성장의�황금시대에는�재정금융관리에�의한�거시정책을�중심으로�하는�케인즈주의(Keyn-

esianism)가�사회정책의�기반이�되었다.

케인즈주의는�속박�받지�않는�자본주의체제는�경기변동이�불가피하다는�경제이론으로�대

공황과�실업발생이�유효수요부족에�기인한�것이라고�진단한다.�케인즈주의는�폐쇄적인�

국민경제에서�정부의�재정금융정책에�의한�수요관리로�경제안정화와�완전고용을�촉진할�

수�있으며,�실업급여�등�복지지출의�증가는�경제안정화�장치�역할을�한다고�보았다.�이러

한�케인즈주의�이론에�기초하여�복지가�확대되었고�현재와�같은�선진�복지국가체제의�기

틀이�마련되었다.�그러나�케인즈주의의�고용�및�사회정책은�전통적인�남성�생계부양자�모

델을�기반으로�하고�있다는�한계가�있으며,�유효수요부족을�경기변동의�요인으로�보기�

때문에�복지정책은�사회보험이나�현금이전�프로그램의�발달을�통해�수요를�창출하는�수

동적�역할에�머물러�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 �

2)�1980~1990년대,�신자유주의의�영향으로�복지억제

1970년대�석유파동�이후�실업과�인플레의�동시�발생에�대처할�수�없었던�케인즈주의�거시

경제이론에서�벗어나�엄격한�재정운영,�임금규제,�통화주의,�기업경쟁,�규제완화,�시장을�

강조하는�신자유주의�거시경제이론을�채택하였다.�이는�1980년대에�미국을�선두로�영국�

등�유럽�국가들로�점차�확산되었다.�세계은행과�IMF�등�국제금융기구들은�세계의�개발도

상국들과�중진국들에게도�무역�및�자본자유화,�구조조정�등�신자유주의�경제이념들을�주

도적으로�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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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실업과�저성장의�원인이�수요�측면이�아니라�공급�측면에�있다고�분석한다.�

실업은�수요부족이라는�거시�경제적�문제가�아니라�고용보호�장벽,�높은�최저임금�및�관

대한�실업급여로�인해�발생하는�노동시장의�왜곡�또는�경직이라는�미시�경제적�문제로�

본다.�이에�대처하는�방법은�노동시장�규제�완화,�세율인하,�노동비용�감축,�급여감축과�

노동공급유인을�통해�일자리를�찾도록�하는�‘일을�통한�소득확보’로�보았다.�신자유주의

는�현재의�임금상승�억제와�고용보호의�완화가�기업�이윤의�증대로�이어지고�이것이�투자

로�전환되어�미래의�일자리�증대로�나타난다고�보았기�때문에,�결과적으로�이�시기에�노동

시장�유연화가�확대되었고�임시직에�대한�고용보호법제가�크게�완화되었다.�또한�복지정책

의�초점을�소득보장에서�노동공급�유인�제공에�두었다.�즉,�복지정책에서는�실업자에�대한�

‘일을�통한�소득확보’(make�work�pay)와�복지급여�수급자에�대한�활성화(activation)가�

강조되었다.�

신자유주의는�정부에도�기업과�같이�투명성,�책무성,�성과평가의�원리를�적용해야�하며�

비용이�많이�들고�비효율적으로�운영되는�분야에�대한�사회적�책임을�축소할�것을�주장한

다.�전통적인�복지국가의�관대한�사회정책은�노동유인을�저해하고�복지의존문화를�조성

한다고�보았고,�복지지출은�성장과�번영을�저해하는�요인으로서�사회복지지출�증가와�재

정적자는�미래�세대의�웰빙을�희생시키는�것이라는�주장이다.

3)�2000년대�들어�복지의�투자적�역할을�강조하는�사회투자접근�

1990년대�들어�양극화와�빈곤이�심화되면서�전통적�복지국가가�내외�환경변화에�효율적

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되었고�새로운�복지모델의�구축이�필요하다는�

논의가�활발해졌다.�신자유주의를�배경으로�하는�사회경제정책을�강하게�추진한�선진국

들에서�양극화가�심화되고�빈곤율이�높아지자�신자유주의�이념에�대한�비판이�확산되었

다.�동시에�전후의�전통적인�남성�생계부양자�복지국가모델이�새로운�사회적�위험의�발생

에�효율적으로�대응하지�못하는�점에�대한�비판도�증가하였다.�

서구사회는�전후�제조업�중심의�대량생산�경제구조를�거쳐�탈공업화가�진행되면서�서비스

산업이�확대되었고,�20세기�말에는�지식․정보�및�기술과�인간자본의�결합이�핵심적�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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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하는�‘지식기반�경제’가�발달하였다.�지식기반�경제는�지식�집약적�생산�활동에�의존하

는�비중이�높은�경제시스템으로�지식의�창출과�확산,�습득과�활용을�통하여�경제주체들이�

혁신능력을�배양하고�이러한�능력이�성장의�기반을�이루는�경제를�말한다.�결과적으로�지

식기반�경제체제에서�저숙련�일자리는�감소하였고�저학력․저숙련�노동자의�근로빈곤과�

장기실업이�늘어나는�것이다.

지식기반�경제구조에서�경쟁력과�성과를�획득하기�위해서는�고도의�기술과�교육을�받은�

노동력에�대한�수요가�커지고�이의�양성이�관건이다.�그러나�전통적인�수동적�사회복지정

책은�지식기반�경제구조가�필요로�하는�지식과�기술을�보유한�노동자를�공급하는�기능이�

미흡하다는�비판을�받았고,�따라서�사회복지지출은�적절한�숙련과�기술을�가진�인적�자본

의�개발을�도모하는�데�초점을�두어야�한다는�사회투자전략이�호응을�얻기�시작하였다.�

이러한�비판과�제안은�‘복지체제의�현대화’�과제로�수렴된다고�할�수�있다.�사회복지정책�

패러다임을�자원이전과�재분배�기능을�강조하는�전통적인�복지국가모델에서�사회와�경제

를�연결하는�사회투자기능이�중심이�되는�사회투자전략으로�대체하자는�것이다.�

신자유주의는�시장은�간섭받지�않아야�가장�효율적으로�작동한다는�입장이지만,�사회투

자접근에서는�시장이�효율적이면서도�시장의�실패가�발생하는�점도�인정하여�사회적․경

제적�성과를�향상시키기�위해�정부가�시장에�개입하여�시장의�힘을�통제할�필요가�있다는�

입장이다.�이에�따라�사회투자접근은�정부가�기업가적인�마인드를�가지는�동시에�공익을�

위해�적극적인�정부의�개입을�강조한다.�또한�사회복지�지출에�부정적�시각을�가졌던�신자

유주의와�달리�사회정책의�생산적�잠재력과�투자�역할을�강조함으로써�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과�상호보완적일�수�있다고�본다.

케인즈주의,�신자유주의,�사회투자접근의�주요�특징을�비교�정리하면�[표�3-1]과�같다

(Morel�et�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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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지안�패러다임 신자유주의�패러다임 사회투자접근

실업발생�
진단

부족한�유효수요로�

실업과�저성장�발생�

노동시장의�경직성때문에�

공급이�제약받아�실업과�
인플레�동시�발생

오늘의�일자리를�채우고�

내일의�일자리를�만들�수�
있는�적절한�기술의�결핍
으로�실업�발생

사회정책과�
경제의�관계

․ 사회정책은�긍정적�경제
효과에�기여

․ 사회보험은�수요증대로�
성장을�촉진

․ 복지지출은�부정적�경제
효과를�초래

․ 복지국가는�비용으로서�
저성장과�인플레의�원인

․ 새로운�형태의�사회정책
으로�긍정적�경제효과에�

기여
․ 인간자본�투자로�고용가
능성과�고용수준�증대

․ 노동시장의�유연안정성
�제고
․ 지식기반�경제에�대비

주요�가치와�
원리

․ 사회적�평등
․ 모두(남자)에게�일자리
․ 탈상품화

․ 개인�책임�강조
․ 모든�종류의�일자리�활성
화

․ 사회통합
․ 일자리의�질�중요
․ 역량접근
․ 기회의�균등
․ 보상보다�사전준비

정부의�규범
․ 큰�정부
․ 중앙경제계획과�관리
․ 발전적�복지국가

․ 작은�정부
․ 규제완화
․ 복지국가로부터�탈피

․ 역량을�부여하는�정부
․ 투자
․ 복지국가의�재구성

주요�
정책수단

․ 수요진작정책
․ 소득유지를�위한�
�사회보험제도의�발전
․ 공적�부문의�발전
․ 실업보상

․ 인플레억제를�위한�통화
주의정책

․ 노동시장�규제�완화
․ 사회서비스와�의료의�민
영화

․ 활성화와�워크페어�

․ 경쟁력과�일자리창출을� �
위한�인간자본투자정책

․ 노동시장�지원을�위한
�사회서비스와�정책발전:
�아동조기교육�및�돌봄,�

고등교육�확대,�평생훈
련,�적극적�노동시장�정
책,�여성고용지원정책�

․ 유연안정성
자료:�Morel�et�al.,�2012

[표�3-1]�패러다임별�정책원리�및�정책수단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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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지속가능한�복지를�위한�사회투자전략

1)�사회투자의�개념과�특징

사회투자(social�investment)의�개념에�대해서는�정확히�합의된�정의가�내려지지�않았고�

사용하는�용어도�사회투자국가,�사회투자정책,�사회투자전략,�사회투자접근�등�다양하다.�

Giddens(1998)는�케인즈주의도�신자유주의도�아닌�제3의�길로�‘사회투자국가’라는�개념

을�제시하였는데,�인적자원에�대한�투자와�시민으로서의�책임을�동시에�강조하였고�

소득이전을�통한�결과의�평등보다�적극적�의미에서�기회의�평등을�추구하였다.�Esping

-Andersen(1999)은�사회투자전략의�추진은�인적자본과�사회서비스에�대한�적극적인�지

출을�통해�개인의�고용가능성을�높이고�근로참여의�기회�평등을�구현하기�위한�국가의�

책임으로�보았다.�

국내에서�사회투자를�연구하는�학자들�가운데�정형선(2008)은�사회투자정책은�“사회가�

인적자본과�사회적�자본에�대한�투자에�주력함으로써�국민�개개인이�시장에서�발생하는�

다양한�위험에�스스로�대처하여�사회적�배제에�처하지�않고�궁극적으로는�경제적�참여를�

통해�삶의�질�향상을�기할�수�있는�능력을�배양하게�하는�정책”이라고�정의하였고,�김연명

(2007a)은�사회투자전략은�“구�사회적�위험에�대한�대응구조로�발달되었던�고전적�복지

국가의�사회정책이�제대로�관리하기�어려운�신사회적�위험에�대한�대처�전략을�통칭하는�

의미로�볼�수�있다”고�하였다.�김영순(2007)은�사회투자국가란�“소득보장보다�인적자본

과�사회적�자본에�대한�투자에�집중함으로써�복지가�갖는�생산주의적�성격을�극대화하고

자�하는�복지국가”라고�정의한다.�여기서�사회투자의�핵심은�인적자본�및�사회적�자본에�

대한�투자이며�인적자본�투자의�대상으로는�주로�‘아동’을,�그리고�사회적�자본으로는�‘커

뮤니티’를�강조하였다.�반면�사회투자전략은�새로운�사회적�위험에�대응하기�위해�복지지

출의�사회투자적�역할을�강화하는�것으로�사회투자와�사회지출(소득보장)을�동일한�수준

에서�중요시한다는�점에서�사회투자국가와는�다르다고�보았다.�

이처럼�사회투자에�대한�정의와�정책의�범위에�대하여는�다양한�의견이�있으나�사회투자

접근에�관한�세계적�연구자들인�Morel�et�al.(2012)의�정의가�널리�인용되고�있다.�그들

은�사회투자란�“인간자본의�개발(조기�아동교육�및�돌봄,�평생교육),�인간자본의�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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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여성과�한부모의�고용지원정책,�적극적�노동시장정책,�유연안정성�향상의�노동시장

규제와�사회보호정책)�및�사회통합의�증진(전통적으로�배제되어�왔던�계층의�노동시장접

근�원활화)을�도모하는�것”으로�정의하였다.�사회투자접근의�핵심적�아이디어는�사회정책

은�생산적�요소로서�경제성장과�고용증대에�필수적이라고�보는�것이다.�Perkins�et�al.

(2004)도�사회투자전략의�주요�관심은�경제정책과�사회정책을�인정하고�통합시키는�것이

며,�전통적인�소득재분배를�통한�평등보다�사회적�위험에�적응할�수�있는�능력을�길러주

는�기회의�재분배에�대한�투자를�강조하는�것이라고�보았다.�즉,�사회투자전략의�핵심을�

경제활동에의�참여에�두었다(김연명,�2007a에서�재인용).�

유럽�복지국가들이�장기간에�걸친�복지개혁을�통하여�경로�의존적으로�구축한�사회투자전

략은�복지국가의�현대화와�경제적�성과의�달성이라는�두�가지�이념적�목표를�갖고�있다

(Morel�et�al.,�2012).�첫째,�사회투자전략은�과거의�사회적�위험에�대해�보전(repair)하

는�기능만을�가진�전통적�복지체제를�새로운�사회적�위험과�욕구에�대처하는�사전�예방

(prepare)적인�복지시스템으로�재조정하는�복지국가의�현대화를�목표로�한다.�현대적�복

지국가는�사회투자전략을�통해�현재와�미래�노동자의�수와�질을�높임으로써�결과적으로�

복지국가의�재정적․정치적�지속성을�유지하자는�것이다.�둘째,�사회투자전략은�지식기반

경제에�적응할�수�있는�생산성�있는�노동력을�키우고�유지시켜�고용증대와�성장지속이라

는�경제적�성과를�효율적으로�달성하고자�한다.�이러한�점에서�사회투자는�사회문제�해결

과�경제적�성과를�동시에�달성하려는�매개적�공공지출로�정의할�수�있다.�사회투자전략은�

복지와�성장의�선순환과정을�기대하고�사회적�목표와�경제적�목표를�조화시키려는�사회경

제적�정책관점이라�할�수�있다.�새로운�사회투자전략의�핵심아이디어는�사회복지정책이�

고용증대와�경제성장에�가장�필요한�생산요소가�되어야�한다는�것이다.�이는�사회정책을�

비용으로�그리고�경제와�고용의�성장에�장애물로�보는�신자유주의와의�결별을�뜻한다.�

사회투자의�가장�큰�특징은�복지의�보상적�역할보다�투자적�역할을�강조하여�복지와�경제

의�상호보완�가능성을�인정한다는�점이다.�따라서�사후적․수동적�사회정책보다�예방

적․적극적�사회정책을�선호하며,�현금지급과�같은�보상적�지출을�지양하고�사회서비스

를�통해�인적자원의�역량을�강화하고자�한다.�OECD는�복지정책을�분배형�복지정책과�투

자형�복지정책으로�구분한다.�기초보장과�소득�재분배를�목적으로�하는�전통적�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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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분배형으로�분류할�수�있으며,�투자형�복지정책은�소득보장�수준을�넘어�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기여를�할�수�있는�투자적�성격이�가미된�정책을�말한다.�Kuitto(2014)는�사회투

자성격의�지출과�보상성격의�지출을�[표�3-2]와�같이�구분하였다.�대체로�현금급여는�보

상적�지출,�현물급여는�투자적�지출로�간주되며�교육과�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대표적�투

자적�성격으로�분류하고�있다.

아동․청년연령 노동연령 노인연령

사회투자지출
교육

가족�현물급여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취약계층�현물급여

노령�현물급여

보상적�지출
아동�현금급여
가족�현금급여

현금급여(실업,�질병,�장애,�공공부조)
육아,�산후수당

노령�현금급여

자료:�Kuitto(2014)

[표�3-2]�생애주기별�사회투자지출과�보상적�지출의�분류

2)�주요�정책영역

European�Commission은�사회투자는�사람에게�투자하는�것이라고�정의하고,�개인의�기

술과�능력을�신장하고�그들이�경제�및�사회활동에�충분히�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

해�구상된�정책들을�사회투자정책이라고�하였다.�사회투자의�핵심�정책분야로는�교육,�양

질의�아동보육,�보건의료,�직업훈련,�구직�지원,�재활사업�등을�든다(EUROPEAN�COMM-

ISSION,�2013).�김연명(2007a)은�사회투자전략의�주요�프로그램으로�근로연계복지(work

fare)와�적극적�노동시장정책�등을�포괄하는�유급노동화�정책(activation�policy),�아동

과�여성친화적�정책�등의�사회복지서비스�프로그램,�그리고�자산형성�접근법�등을�들고�

있다.

사회투자의�정의에�대해서�다양한�의견이�있는�것과�마찬가지로�정책영역에�대해서도�정

확히�합의된�바는�없다.�그럼에도�불구하고�핵심적인�사회투자�정책영역으로�대체로�적극

적�노동시장정책,�가족정책,�그리고�미래�인적자원�양성을�들�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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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극적�노동시장정책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고령화와�탈산업화라는�환경�하에서�인적자원�역량강화와�고용서

비스�제공을�통해�고용을�활성화하는�정책이다.�OECD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①�

고용서비스,�②�직업훈련,�③�청년프로그램,�④�고용보조금,�⑤�장애인정책�등�5가지�고용�

프로그램을�제시하고�있다.�

고용서비스(employment�service)는�구직자를�일자리로�연결시켜주는�일련의�서비스로�

취업설명회,�진로�및�취업상담,�직업훈련�연계,�구인�및�구직�등�고용정보�제공,�그리고�

실업급여�관리�등이�포함된다.�직업훈련은�실업자뿐�아니라�재직자를�대상으로�하는�훈련

프로그램도�포함하며,�특히�청년�실업자�또는�학교�졸업자를�대상으로�기술�훈련�서비스

를�제공하는�청년프로그램(youth�programme)이�강조된다.� �

고용보조금(subsidized�employment)은�실업자를�고용할�경우�인건비의�일부를�보조해

주는�제도이지만,�실업자가�창업을�하는�경우�보조금을�지원하거나�정부가�공공�부문이나�

비영리�조직을�통해�직접�일자리를�만드는�경우도�있다.�마지막으로�OECD는�장애인의�

고용률�제고를�위한�일련의�정책도�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분류한다.�즉,�특수교육이나�

직업훈련�등�직업재활사업을�통해�소외계층인�장애인의�고용을�활성화하는�정책이다.

(2)�가족정책

사회투자전략에서�중요한�것은�가족정책이다.�도시화,�산업화의�영향으로�남성가구주�한

명에�의한�생계부양체계로는�경제적�어려움이�커지게�되면서�여성들의�사회활동이�늘어나

는�양(兩)부모�생계부양자모델이�일반화되고�있다.�다른�한편으로�현대사회에�들어서면서�

전통적�가족형태는�감소하고�1인�가구�또는�한부모�가구�등�새로운�가족형태가�등장하면

서�여성가구주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하고�있다.� �

사회투자�관점에서�가족정책은�두�가지�영역을�포괄한다.�하나는�여성의�사회활동으로�

약화된�가족기능을�지원하는�사회서비스�영역이다.�가족서비스,�아동�돌봄,�건강�케어,�노

인�케어�등�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이러한�영역에�해당한다.�다른�하나는�비활

성화된�잠재적�노동력인�여성의�고용활성화를�위한�정책이다.�여성의�고용활성화를�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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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여성을�대상으로�하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외에�여성들이�가정과�직장에서�안정

적으로�생활할�수�있도록�지원하는�일․가정�양립정책이�강조된다.�출산휴가제도(산모�

및�배우자�출산휴가),�육아지원제도(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유연근로시간제도

(근로시간단축,�유연근로시간제),�단시간�근로자제도(통상근로자의�단시간근로�전환과�

복귀,�단시간근로의�통상근로자로의�전환)�등이�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사례이다.�

이러한�맥락에서�사회투자정책은�젠더평등�관점에서�여성정책에�관심이�높다.�지속적인�

젠더불평등�요소,�예를�들어�무급가사와�무급케어의�분담,�젠더�간�임금�격차,�노동시장의�

성별�분리,�여성의�유리천장�효과�등을�효과적으로�축소시키는�특별한�정책적�조치가�필요

하다.

(3)�미래노동력�양성

앞의�두�가지�정책영역이�현재의�노동력에�대한�투자라면�마지막으로�강조되는�부분은�

미래�노동력인�아동과�청소년에게�투자하는�것이다.�아동과�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보

육,�공교육,�건강정책,�아동발달계좌�등이�이러한�유형의�정책이다.�유럽연합은�영유아기

의�조기교육을�특히�강조하고�있다.

아동․청소년에�대한�투자는�양질의�미래�노동력을�양성하여�궁극적으로�경제발전에�기

여할�것이라는�기대와�함께,�아동․청소년에게�기회의�평등을�제공함으로써�결과적으로�

빈곤의�대물림을�차단하는�사전�예방적�성격을�갖고�있다.� �

3)�사회지출�동향

(1)�사회투자�지출�패턴�

국가별로�차이는�있으나�유럽지역을�중심으로�사회투자를�강조하는�복지개혁이�나타나고�

있다.�특히��2010년�들어�EU가�사회투자전략을�공식적으로�추진하고�각국의�진전�상황을�

점검�및�독려하고�있는�점에서�이를�확인할�수�있다.�그러나�복지지출�면에서�사회투자지

출이�확연하게�증가하는�패러다임�전환이�있었는지는�논란의�여지가�있다.�유럽�국가들의�

사회투자동향에�대해�분석한�논문은�다수�있지만�일관된�결론을�보여주지�못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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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엇갈리는�이유로는�분석에�사용하는�사회투자의�정의와�분류,�데이터,�분석대상�

기간의�차이�등�다양한�원인이�있다.�

Nikolai(2012)에�의하면�사회투자정책�관련�공적�지출은�가족정책에서�소폭�늘어났으나�

적극적�노동시장과�교육은�감축되어�전반적으로�보아�늘어났다고�볼�수는�없다.�즉�패러

다임�변화는�없었다는�것이다.�De�la�Porte�&�Jacobsson(2012)은�유럽�국가들의�고용

정책에�관한�한�사회투자보다는�재상품화�조치가�이루어졌다고�평가하였다.�대부분의�국

가에서�실업보험의�수급조건은�강화되었고�소득대체율은�축소되었으며�수급기간은�단축

되었다.�교육은�아동�인구수가�감소한�것을�감안하더라도�교육기간이�늘어났다는�점에서�

교육에�대한�투자는�부진하였다고�평가된다.�

이들�논문을�통해�사회투자지출이�늘어나는�전반적인�동향을�볼�수는�없지만�유럽�복지국

가들이�새로운�사회적�위험에�대응하기�위해�다양한�변화를�시도해오고�있다는�것은�확인

할�수�있다.�남부와�동부의�유럽�국가들�중�일부는�기존�복지구조에�고착되어�새로운�환

경변화에�적응하지�못하는�모습을�보이기도�하지만,�많은�국가들이�활성화나�욕구기반�

사회적�보호정책과�같은�사회투자전략의�강화를�통해�복지국가의�새로운�재편�경로를�모

색하고�있다.�

[표�3-3]에�나타난�바와�같이�북구�국가들과�자유주의적�영어권�국가�등�일부�국가들은�

종합적으로�사회투자접근을�실시한�것으로�보인다.�특히�북구�국가들은�전형적인�사회투

자전략을�수행하였다.�반면�남부유럽국가들(이태리,�스페인,�그리스,�포르투갈)과�동부유

럽�국가들은�사회투자정책에�대해�관심이�낮아�관련�복지지출이�거의�늘지�않았다.�다만�

체코공화국과�폴란드에서는�활성화조치와�가족정책이�최근�확대되기�시작하였다.�

유럽대륙�국가들은�전통적인�보상적�복지국가(compensatory�welfare�state)로�남아�있

지만,�프랑스,�벨기에,�독일,�네덜란드는�가족정책에서�사회투자�성격의�복지지출이�늘어

났고,�특히�독일과�네덜란드는�사회투자정책을�지향하기�시작한�것으로�평가된다.�영국은�

보상적�복지정책�관련�지출을�사회투자영역인�교육과�가족정책�관련�지출로�대체하였지만�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나�각종�사회서비스�등에�대한�지출수준은�상당히�낮은�편에�속하

고�있다.�북유럽�국가들은�과거부터�높은�수준이던�사회투자�관련�지출과�보상성격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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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출을�모두�더욱�늘렸고,�사회보호정책�또한�강화되어�사회적․경제적�목표를�동시에�

달성할�수�있는�가능성을�보여주었다.

1980 1990 2000 2007 고�수준�국가 저�수준�국가

공적�
사회복지�
지출

17.3 19.7 21.0 21.8

평균�이상� 평균�이하�

스칸디나비아
유럽대륙국가
유럽남부국가

영어권�국가
동아시아
유럽동부국가

노령연금

(유족연금�포함)
6.62 7.37 8.01 8.3

10%�이상�국가 저위/감축국가

독일,�프랑스,�

오스트리아,�폴란드,
유럽남부국가,�일본

영어권�국가,

기타�후진국가

수동적�

노동시장정책�
1.0 1.37 1.12 0.94 대부분의�국가에서�감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985년부터)

0.67 0.67 0.78 0.63

1%�이상 0.3%�이하

스칸디나비아,�

벨기에,�네덜란드
일본,�미국,�그리스�

가족정책 1.7 1.75 2.0 2.1

3%�이상� 1%�이하�

영국,�스웨덴,

덴마크,�헝가리
일본,�미국

교육 5.67 5.43 4.9 4.88

5%�이상�

스웨덴,�덴마크,�

프랑스,�스위스,�
노르웨이,�영국,�미국

자료:�Nikolai(2012)와�Morel�et�al.(2012)에서�재구성

[표�3-3]�영역별�사회복지지출�동향(1980년~2007년)
(단위:�GDP�대비�%)

(2)�사회투자지출과�보상적�복지지출의�대체관계

지출규모를�기준으로�유럽지역에서�사회투자국가로의�단일한�전환추세가�있었다고�보기

는�어렵다.�사회투자지출�대비�보상적�지출비율로�볼�때,�사회투자의�중요성은�북유럽�국

가,�영어권�국가,�유럽�대륙국가�순으로�다소�늘어났고�남부�유럽국가와�동부�유럽국가에

서는�보상적�지출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높아졌다.�북유럽�국가군은�명확한�사회투자전

략을�실시하여�아동과�청년에�대한�투자가�활발하였고,�자유주의적�영어권�국가군은�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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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청년층에�대한�사회투자를�통해�사회투자국가로서의�기반을�갖게�되었다고�본다.�특히�

노르웨이와�덴마크는�사회투자지출의�비중이�보상적�지출비중보다�컸다.�유럽�대륙국가

들과�남부�유럽국가군에서도�사회투자접근이�확대되는�움직임을�보였다.�동부�유럽국가

군은�2000년대�상반기에는�사회투자지출이�상대적으로�늘어났으나�국제금융위기�이후에

는�보상적�지출이�상대적으로�더�늘어났다.�

공적�사회투자지출이�늘어난�국가들에서�보상적�지출이�대체되는�효과는�볼�수�없었지만�

연령�집단별로는�차이를�보인다.�[표�3-4]에�나타난�바와�같이�2000년과�2010년�사이에�

사회투자지출의�평균적�비중은�국가별․레짐별로�차이가�있지만�대체로�모두�늘어나는�

경향을�보였고,�다만�노동연령대에서는�사회투자지출이�보상적�지출을�부분적으로�대체

하는�것으로�나타났다.�노동연령대에�대한�사회투자는�모든�복지레짐에서�늘어났지만,�적

극적�노동시장정책�관련�지출만을�보면�높은�수준에�있던�스웨덴,�네델란드,�덴마크뿐만�

아니라�독일과�이태리에서도�감축되었다.�동부�유럽국가들도�사회투자를�꾸준히�늘려가

는�모습이었다.�

아동·청년연령 노동연령 노인연령

투자적�지출 보상적�지출 투자적�지출 보상적�지출 투자적�지출 보상적�지출

’00 ’10 ’00 ’10 ’00 ’10 ’00 ’10 ’00 ’10 ’00 ’10

대륙 5.21 5.92 1.37 1.28 1.24 1.40 3.34 3.74 0.25 0.35 9.87 10.5

북구 7.41 8.38 0.84 0.74 1.54 1.57 4.50 3.88 1.52 1.58 6.78 7.91

영어 4.15 6.19 0.78 1.25 0.57 0.84 2.02 3.48 0.29 0.44 6.41 7.10

남부 4.85 5.25 0.46 0.50 0.59 0.71 2.03 2.78 0.15 0.32 9.22 11.0

동부 4.23 4.42 0.64 0.51 0.14 0.50 1.95 2.18 0.22 0.23 6.57 7.68

평균 5.17 6.03 0.82 0.86 0.82 1.00 2.77 3.21 0.49 0.58 7.77 8.84

자료:�Kuitto(2014)

[표�3-4]�복지레짐별�사회투자지출과�보상적�지출�
(단위:�GDP�대비�%)

아동과�청년에�대한�사회투자는�교육과�조기�아동돌봄을�중심으로�전�복지레짐에서�늘어

났다.�특히�북유럽�국가군은�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고�영어권�국가군은�가장�두드러지

게�증가하였다.�남부유럽과�동부유럽에서도�아동과�청년에�대한�사회투자가�늘었지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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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율이�낮아졌고�헝가리,�폴란드,�포르투갈에서는�오히려�감소하기도�하였다.�노인연령대

에�대한�사회투자지출(케어시설,�홈헬퍼�및�기타서비스)은�북유럽�국가들이�매우�높은�수

준을�유지하였고�다른�복지레짐에서도�강화되고�있다.� �

4)�사회투자전략의�한계� � � �

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사회투자로의�패러다임�전환이�진행됨에도�불구하고�사회투자�

개념이�이념적․실천적으로�한계가�있다는�지적이�있다.�우선�이념적으로�사회투자접근과�

신고전주의�경제학,�그리고�신자유주의와의�차별성에�대한�논의가�존재한다.�경제체제는�

수요체제,�분배체제,�생산체제로�구성되는데�사회투자전략은�생산체제에�편중되어�다른�

체제와의�상호작용에�대한�관심과�정책이�부족하고�이론적으로�통합되어�있지�못하다는�

지적이�있다.�케인즈주의의�회복을�주장하며�최저임금�확보나�사회보장과�같은�복지정

책을�강화하여야�한다는�주장은�원리수준에�그치고�구체화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Morel�et�al.,�2012).�

사회투자전략이�목표로�삼는�지속적�성장담론은�신고전경제학의�발전담론과�차이를�드러

내지�못하고�있다.�지역공동체,�젠더,�공공재와�같은�필수적으로�고려해야�할�비경제영역

들과�이에�따른�사회가치에�대하여�사회투자전략에서는�논의가�부족하고�불명하다.�지역�

또는�지역공동체는�빈곤과�불평등이�구체화되는�공간이자�정책실현의�실제�공간이기�때문

에�사회투자전략은�정책의�현실적인�적용가능성과�관련하여�이�점을�필수적으로�고려해야�

한다.�젠더와�이민자에�대한�정책적�접근도�충분치�않다는�지적이다.�김영순(2007)은�사

회투자접근이�아동과�여성을�강조하지만�매우�도구적으로만�접근하고�있다고�비판한다.�

즉,�이들을�인격체라기보다�자산으로�취급하고�따라서�남녀�평등한�양육이나�여성의�가사

노동에�대한�가치�부여가�없다는�점을�지적하였다.

김영순(2007)은�사회투자�접근은�사회지출과�사회투자를�이분하고�후자가�전자를�대체하

려는�경향이�있는데,�이는�사회지출을�낭비라고�보는�신자유주의�시각과�연장선상에�있다

는�지적이다.�사회투자전략을�지향하는�복지국가에서도�소득보장과�같은�사회지출과�사

회투자�모두가�중요하게�다루어져야�하고,�이러한�맥락에서�기초적인�생활보장�체계가�

갖추어지지�않은�우리나라에서�사회투자를�강조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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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측면에서의�한계도�지적된다.�하나의�정책수단으로서�사회투자접근(전략)의�범위

와�궁극적�지향이�모호하다는�비판을�받고�있다.�즉,�사회투자�대상이�인간자본만인지�

사회자본과�환경자본이�포함되는지에�대해�명료하지�않고,�고용의�양적�또는�질적�증대인

지,�균형성장을�지향하는�것인지에�대해서도�모호하다.�다른�말로�하자면�사회투자접근은�

신자유주의�정책기조와의�결별인지�아니면�신자유주의적�요소가�잔존하고�있는지가�다소�

모호하다는�지적이다.�

인간자본에�대한�투자라는�명제에�대해서는�동의하지만�이�전략의�실현가능성과�적용가

능성에�대한�의문도�많다.�사회투자프로그램이�성공하려면�양질의�프로그램�제공과�교육

기간�중�사회급여�보장,�이행프로그램의�적용,�취업�가능한�일자리의�준비,�질�높은�일자

리에의�고용과�임금의�확보가능성�등�노동시장의�각�부문에서�환경�조성이�필요하다.�이

러한�환경이�조성되지�않은�상황에서�사회투자프로그램만으로는�아무런�성과를�기대하기�

힘들다는�것이�사회투자전략의�한계이다.�한국과�같이�사회보장시스템에�사각지대가�방

대하고�노동시장의�제도적�기반이�불리한�데에서는�인간자본에�대한�투자만으로�개인역

량이�증진되고�고용이�늘어나리라는�보장이�없다는�것이다.�

3_선진�복지국가의�복지개혁�동향

1)�경제․사회정책의�조정

지난�30년간�다양한�복지레짐의�선진�복지국가들은�변화와�불확실성�속에서�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조정하는�노력을�해왔다.�OECD국가들�중에서�유럽�회원국들은�다른�지

역보다�복지와�노동시장에�대한�개혁의�범위와�강도가�훨씬�컸고�유럽경제통화연맹의�결

성을�계기로�더욱�가속화되는�경향을�보였다.�지난�30년간�복지정책과�복지제도의�변화를�

살펴볼�때�사회복지정책에서�축소되는�영역도�있었지만�대부분의�복지국가에서�새로운�사

회복지정책으로서�사회투자전략이�적용되어�상당히�성공적으로�정착되었고�새로운�정책

패러다임의�기반이�되었다.�1980년대와�1990년대의�구조조정,�규제완화,�급여감축과�같

은�부적�유인�조치�등을�주도하였던�신자유주의적�정책기조는�사회협약,�활성화,�활동적�

노년,�성�주류화,�아동�돌봄,�육아휴직,�유연�안정적�노동시장�및�최저소득보장을�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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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광범위하고�누적적�복지개혁�과정을�통해�사회투자전략으로�전환하고�있다고�볼�수�

있다(Scharpf�and�Schmidt,�2000;��Ferrera�and�Hemerijck,�2003;�Kersbergen�and�

Hemerijck,�2012;�Morel�et�al.,�2012;�Hemerijck�et�al.,�2013).� � � �

(1)�거시경제정책

1970년대�후반까지는�수요관리로�완전고용을�달성하고자�하는�케인즈주의가�거시정책을�

주도하였고,�1980년대�이후에는�신자유주의�이념의�확산으로�강세환율,�낮은�인플레,�재

정부채�삭감�등�경제안정화에�초점을�두는�규율기준에�의한�재정금융정책을�채택하였다.�

1990년대�초부터�유럽의�경제통화통합이�본격적으로�추진됨에�따라�각국의�자율적�재정

금융정책은�제약을�받게�되었고�그�결과�사회복지정책과�고용정책이�각�복지국가의�조정

대상이�되었다.� �

2008년�국제금융위기�이후�각국이�방만하던�금융시스템에�개입하면서�거액의�재정지원이�

불가피하였고,�경기후퇴를�방지하고자�대규모의�유동성을�공급하였다.�그러나�국제금융

위기의�파급영향으로�그리스,�이태리,�스페인,�아일랜드�등�일부�유럽�국가들에서�동시�

다발적으로�국가재정파탄이�발생하여�유럽�복지국가들은�재정�관리의�필요성이�더욱�강

해졌다.� �

(2)�임금정책

1980년대에는�규율기준에�의한�재정금융정책�운용의�기본방침에�따라�경쟁력�향상,�이윤

제고,�고용증대를�촉진하기�위하여�시장의�결정에�의해�임금상승을�억제하는�방향으로�

정책이�전환되었다.�임금억제�전략은�노조,�고용자기구�및�정부�간�사회협약을�통해�이루

어졌는데�협의�대상으로는�조세,�과세,�사회보호,�연금,�노동시장규제를�더욱�고용�친화적

으로�만드는�개혁조치들이�포함되었다.�

(3)�노동시장정책과�노동시장규제

1980년대�노동시장정책은�조기은퇴�등으로�실업을�감축시키려는�노력이�중심이었으나�최

근에는�고용을�최대로�늘리자는�새로운�목표로�전환되었다.�이는�노동시장에�참여하는�

노동자가�늘어날수록�사회보험에�대한�기여가�커지는�효과를�기대하는�것이다.�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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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은�여성,�청년,�고령노동자,�노동취약계층�등의�고용가능성을�높이고자�인간자본�투

자와�노동유인을�정책수단으로�조합하였다.�모든�선진�복지국가(이태리는�제외)에서는�적

극적�노동정책을�확대하였는데�북유럽�국가들과�프랑스는�인간자본�육성을�강조한�반면,�

네덜란드,�독일,�영국은�노동시장�재진입에�초점을�두고�있다.�그러나�노동유인�강화,�훈

련�및�노동시장�진입장애�완화정책은�공통적으로�추진되었다.�국제금융위기�이후에는�노

동유인정책은�효과성이�낮아지고�일자리�창출과�인간자본의�훼손방지와�숙련도�향상정책

이�강화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신자유주의�시대에는�노동시장�유연화를�통해�일자리를�늘리는�정책을�추진하였는데�2000

년대�이후�일부�유럽�국가에서는�노동시장을�더욱�유연하게�만들려고�노력하였다.�반면,�

덴마크는�노사단체의�합의에�의해�노동시장의�유연화에�더하여�활성화를�강조한�유연안

정모델(flexicurity�model)을�채택하였다.�유연안정성은�직업보장(job�security)이나�고

용가능성�보장(employability� security)보다는�고용보장(employment� security)을�강

조하는�것으로�‘용이한�취업과�용이한�해고’�-�‘관대한�실업급여’�-�‘적극적�노동시장정책’

의�세�요소로�이루어져�있다.�이행노동시장론은�학교졸업�후의�취업,�실업�후의�재취업�

등�고용�전과�후의�빈번한�이행을�원활히�연결할�수�있도록�사회복지정책의�선정기준과�

조건을�조정할�것을�강조한다.� � �

(4)�사회보험과�공공부조

실업보험�등�사회보험은�소득유지를�우선적�목표로�하는�수동적�정책에서�재고용과�근로

연계�급여를�강조하는�적극적�정책으로�전환되었다.�사회보험은�수급자의�선정기준,�급여

기간,�수급자�범위�등을�제한하였고,�소득비례�급여를�축소하는�등의�개혁이�진행되었다.�

반면에�근로연계를�조건으로�복지수급을�제공하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크게�늘어났

다.�예를�들어�근로능력자가�실업상태인�경우�직업훈련과�상담프로그램�참여�또는�구직활

동과�같은�의무행위를�조건으로�복지급여를�신청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반면�적극적�노동시장정책�하에서�국가의�최저소득보장�기능은�오히려�강화되었는데�이는�

고용활성화와�노동시장�재진입�강화�조치와�함께�자립의�최저기반을�확보하기�위한�조치

였다.�영국,�네덜란드,�독일,�덴마크,�벨기에에서는�서로�다른�사회보장제도�간의�자격조



38�/�‘지속가능한�복지�구현’�복지�패러다임�재구조화�방안

건�차이를�줄이는�등�급여의�균질화�동향도�나타났다.�

인구�고령화와�저성장�추세로�노령연금에�대한�광범위한�개혁조치도�이루어졌다.�주요한�

변화는�특수직역연금과�사적�연금의�증대�등�다층체제의�발전,�연금�급여와�기여의�연계강

화,�조기은퇴�지연과�장기근로�보상을�위한�유인강화�등이다.�많은�국가들이�확정급여형

에서�확정기여형으로�전환하였고,�보완적�역할을�하는�사적�연금보험을�선호하도록�금융

유인을�제공하였다.�이에�더하여�덴마크와�핀란드는�은퇴�전�시간제�근로에�대한�부분�

연금제도도�도입하였다.�스웨덴은�1990년대�중반�저연금과�무연금�수급자에게�보편적�최

저보장연금을�제공하는�동시에�기대여명이�늘어날수록�연금액이�자동으로�줄어드는�획기

적인�연금개혁�조치도�취하였다.�

(5)�사회서비스�

유럽�각국은�가족의�재생산�능력을�제고하고�여성의�노동시장�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

가족서비스,�아동�돌봄,�교육,�건강,�노인�케어�등�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지출을�괄목할�

만하게�증가시켰다.�아동�돌봄,�육아휴직�등과�같은�가족정책의�범위와�내용은�양(兩)부

모�부양자가구의�일․가정�양립과�여성고용의�활성화를�위하여�광범위하게�확대되었고�

육아와�노인�케어를�위한�휴직정책도�범위와�기간이�대폭�확대되었다.�일․가정�양립정책

은�북유럽�국가와�프랑스를�선두로�여타�국가들로�확산되었다.

(6)�복지국가재정

유럽�각국은�공공재정의�부담을�완화하고�복지제공�책임의�일부를�개인�노동자나�서비스

이용자에게�전환하는�방안을�추진하였다.�특히�아동�돌봄,�학교교육,�의료�케어,�노인�케

어�등�사회서비스는�수수료나�비용분담의�이용자�부담이�늘어나고�있다.�공공재원에�의한�

서비스를�민간부문에서�공급하는�비중이�상당히�커졌으며,�민영화와�민간위탁과�같은�시

장�지향적�행정관리가�더욱�확대되었다.�여기에�더하여�대부분의�국가들은�법인세율의�인

하�등�조세와�급여제도가�고용�친화적이�되도록�재조정하고�조세기반을�넓히는�전략을�

운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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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행정개혁

복지정책�조직체제의�변화와�사회복지정책의�재설계�등�행정개혁도�이루어졌다.�가장�중

요한�개혁은�행정부서별로�분리되어�있던�사회보험,�공공부조,�노동시장정책을�원스톱�센

터로�통합시키도록�제도가�개선되었다는�점이다.�또한�행정의�분권화,�행정절차의�단순화,�

그리고�시장경쟁원리를�적용하는�신공공관리체제(New�Public�Management)로의�전환

이�이루어졌다.�신공공관리론은�지속적인�관리와�평가를�통해�행정의�목표달성이�가능하

고�각�행정부서�간의�경쟁과�책임성을�강화해야�한다고�본다.�신공공관리론�관점에서�기

존의�정부�독점식�사회서비스�전달체계는�점차�민영화,�민간위탁,�바우처�등의�시장�친화

적�체제로�전환되었다.�

2)�복지지출의�변화

이러한�일련의�복지개혁�조치에도�불구하고�선진�복지국가들의�복지지출은�감소하지�않았

다.�1970년대�중반�석유파동으로�경기가�침체되고�보수정권이�집권한�이후�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복지억제�정책을�추진하였지만�신자유주의를�받아들인�1980~1990년대에

도�복지지출은�감소하지�않았다.�선진�복지국가들의�공적�사회복지지출�비율은�1980년대

의�조정을�거쳐�1990년대�초부터�2000년대�중반까지�GDP의�25~30%의�높은�수준에서�

안정적으로�유지되었다.�

[그림�3-1]�주요국의�공공사회지출�비중�추이�

자료:�OECD�홈페이지�(단위:�%�of�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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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개혁조치에도�불구하고�복지지출이�감소하지�않는�것은�여러�가지�사회․경제

적�이유에�기인한다.�우선�고령화나�실업,�양극화와�같은�신사회적�위험으로�인한�복지수

요가�늘어나고�있으며�복지제도의�발달로�인한�급여대상의�확대도�또�다른�요인이다.�여

기에�정치권에서도�선거에�불리한�복지삭감을�강하게�추진하지�못하는�현실이다.�사회복

지�프로그램은�상호의존적�․ 상호보완적으로�구축된�하나의�패키지로서�환경의�변화에�따
라�변동하기�어려운�경로의존성이�높은�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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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지속가능�복지를�위한�정책방향�

1_복지국가�유형별�사회․경제적�성과

지속가능한�복지를�위해�우리는�어떤�복지정책�방향을�지향할�것인가에�대한�논의는�크게�

두�가지�측면에서�접근한다.�하나는�복지지출의�양적�수준�문제로�현재의�저부담-저복지

를�어느�수준까지�끌어올리는�것이�적정한가의�문제이고,�다른�하나는�복지정책의�내용과�

관련된�것으로�변화하는�경제․사회�구조에�대응하여�전통적�복지모델을�어떻게�재구조

화할�것인가의�문제이다.�이�절에서는�복지지출�수준,�국민부담�수준,�사회투자�지출�수준

이라는�세�가지�변수로�선진�복지국가를�유형화하고�각각의�성과를�토대로�우리의�정책�

방향�설정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1)�복지국가�유형화

일반적으로�공공사회지출�비중을�복지수준으로,�국민부담률을�복지부담�수준으로�간주하

고�이�두�지표를�기준으로�복지국가�유형을�구분한다.�[그림�4-1]에�나타난�바와�같이�

OECD�국가�중�스웨덴,�덴마크�등�북유럽�국가는�복지지출과�국민부담�정도가�가장�높은�

고부담-고복지형이며,�독일,�네덜란드�등�대륙�유럽국가들도�북유럽보다는�낮지만�여전히�

고부담-고복지�내지는�고부담-중복지형으로�구분할�수�있다.�실제�북유럽�국가와�대륙유

럽�국가들은�명확히�구분하기�어렵다.�대륙지역�국가인�프랑스나�벨기에는�북유럽�국가�

수준의�고부담-고복지를�보이는�반면,�북유럽�국가인�노르웨이는�상대적으로�낮다.

그러나�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등�남부유럽�국가는�북유럽이나�대륙�지역�국가와�차이

를�보인다.�공공사회지출�비중은�OECD�국가�평균을�넘어�거의�대륙형�국가�수준의�복지

수준을�보이는�반면,�국민부담은�OECD�평균에�미치지�못한다.�국민부담�수준보다�복지

지출�수준이�높을�때�재정건전성에�문제가�있을�것은�자명하다.�반면,�미국,�캐나다,�호주�

등�영미형�국가는�확연하게�저부담-저복지�국가로�구분된다.�일본은�국민부담�수준에�비

해�복지지출�수준이�상대적으로�높아�남부유럽�국가에�인접한�상태이다.



04�지속가능�복지를�위한�정책방향�/�43

[그림�4-1]�복지국가�유형별�사회지출과�국민부담

자료:�OECD�홈페이지

복지지출의�양적인�수준에�더하여�복지지출의�구성�면에서도�국가별�차이를�확인할�수�있

다.�제3장에서�논의한�바와�같이�선진�복지국가들에서는�탈산업사회의�새로운�사회문제

에�대응하기�위해�복지지출의�투자적�역할을�강조하는�사회투자전략으로의�전환이�진행되

고�있다.

대표적인�사회투자�분야인�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가족정책�지출�비중을�기준으로�주요�

선진�복지국가의�특성을�살펴보면�[그림�4-2]와�같다.�북유럽�국가들은�과거의�높은�수준

에�있던�사회투자�관련�지출과�보상성격의�복지지출이�모두�늘어나�가장�높은�공공사회지

출과�사회투자지출을�보이고�있으며,�대륙�유럽�국가들도�북유럽�수준은�아니지만�OECD�

평균보다�높은�사회투자�관련�지출을�하고�있다.�반면�남부유럽과�영미권�국가는�사회투

자에�대한�지출�비중이�상대적으로�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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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복지국가�유형별�사회투자지출� �

자료:�OECD�홈페이지

이상의�분석을�통해�선진�복지국가들이�지향하는�정책방향에�따라�일정한�패턴을�확인할�

수�있다.�복지지출�수준,�국민부담�수준,�사회투자�지출수준의�세�가지�요소를�기준으로�

북유럽,�대륙유럽,�남부유럽,�그리고�영미권�국가들이�[표�4-1]과�같이�유형화가�가능하다.

사회지출수준 국민부담 사회투자

북유럽 고 고 고

대륙유럽 중(고) 중(고) 중

남부유럽 고 저 저

영미권 저 저 저

[표�4-1]�사회지출수준․국민부담․사회투자�요소별�복지국가�유형�



04�지속가능�복지를�위한�정책방향�/�45

2)�복지국가�유형별�사회․경제적�성과

어떤�복지국가�유형이�가장�이상적이라고�말하기도�어렵다.�복지유형은�각�국가의�사회,�

경제,�정치적�구조의�결과물이기�때문이다.�선진�복지국가들도�국내외�환경의�다양한�변화

에�당면하여�각국의�특징적인�제도적�맥락에서�새로운�급여와�서비스를�적응시킴으로써�

복지�레짐별로�경로의존적인�정책과�제도가�누진적으로�변화해왔다.�다만,�유형별�정책집

행�결과에�대해서는�비교가�가능하다.�

사회․경제적�지표를�통해�살펴보면�대체로�북유럽�국가들의�성과가�가장�우수한�것으로�

나타난다.�[표�4-2]의�사회적�성과지표를�살펴보면,�출산율은�미국이�2.05,�프랑스가�1.99

로�가장�높지만�북유럽�국가들의�출산율도�상대적으로�높은�편이고�반대로�남부유럽은�

가장�낮다.�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도�북유럽�국가에서�가장�높다.�이는�북유럽에서�일․

가정�양립이�가능한�가족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한�결과라고�볼�수�있다.�

출산율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상대적
빈곤율(%)

지니계수

2006~2010 2006~2010 2006~2010 2010
연평균 연평균 연평균

북유럽 스웨덴 1.91 77.44 9.1 0.27

핀란드 1.85 74.04 7.3 0.26

덴마크 1.86 77.01 6.0 0.25

대륙유럽 독일 1.37 70.36 8.8 0.29

프랑스 1.99 66.65 7.9 0.30

벨기에 1.84 60.96 9.7 0.26

네덜란드 1.76 72.83 7.5 0.29

남부유럽 스페인 1.91 63.26 15.4 0.34

포르투갈 1.35 73.25 11.4 0.34

이태리 1.39 51.22 13.0 0.32

영미권 영국 1.92 70.03 10.0 0.34

미국 2.05 69.57 17.4 0.38

캐나다 1.64 74.00 11.9 0.32

호주 1.90 70.84 14.4 0.33

OECD�21개국�평균 1.65 68.32 10.0 0.30

자료:�원종욱․최요한(2014)에서�재구성

[표�4-2]�복지국가�유형별�사회적�성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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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율과�지니계수도�북유럽국가에서�가장�낮고�남부유럽과�영미권�국가에서�높은�편이

다.�상대적�빈곤율과�지니계수는�사회적�불평등을�보여주는�지표이므로�북유럽�국가가�

상대적으로�불평등�정도가�낮고�사회통합이�진전되었다고�해석할�수�있다.

한편,�안상훈(2008)은�주요�선진국의�중산층�비중을�비교한�결과,�북유럽�국가들에서�중

산층�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을�확인하였다.�사민주의를�지향하는�북유럽�국가는�중산

층을�포함하는�보편주의적�복지정책을�추진하기�때문에�높은�국민부담률에도�불구하고�

국민의�조세저항은�낮고�소득불평등�정도는�개선되는�것으로�나타났다.�한�사회의�중추가�

되는�중산층이�탄탄할수록�안정된�사회라고�할�수�있다.�

중산층�가구비중�1�
(중위소득�75~125%)

중산층�가구비중�2�
(중위소득�75~200%)

스웨덴 52.7 75.8

노르웨이 45.3 70.5

독일 43.9 66.5

프랑스 39.4 62.5

영국 32.6 56.3

미국 27.3 50.4

자료:�안상훈(2008)

[표�4-3]�복지국가�유형별�중산층�가구�비중
(단위:�전체가구�중�%)�

[표�4-4]는�복지국가�유형별�경제적�성과를�보여준다.�경제적�측면에서도�북유럽�국가들

의�성적이�대체로�양호하다.�같은�지역권�내에서도�국가마다�차이는�나타나지만�북유럽과�

영미권�국가의�경제적�성과지표가�상대적으로�양호하다.�그러나�북유럽에�속한�스웨덴은�

영미권의�호주(3.1%)�다음으로�높은�경제성장률(2.3%)을�보였고,�실업률은�노르웨이가�

3.3%로�가장�낮았으며�덴마크(5.7%)도�낮은�편이다.�특히�현재�노동시장에서�가장�문제

가�되는�장기실업률은�북유럽�국가들에서�낮은�편인데,�이는�탈산업사회로의�변화에�적응

하는�정책을�추진한�결과로�평가된다.



04�지속가능�복지를�위한�정책방향�/�47

　
경제성장률 실업률

실업자�중�
장기실업률

고용률

2003~2012� 2004~2013 2004~2013 2004~2013
연평균 연평균 연평균 연평균

북유럽 스웨덴 2.3� 7.4 15.8 73.2

핀란드 1.6� 7.8 22.0 69.1

노르웨이 1.6� 3.3 9.4 75.8

덴마크 0.6� 5.7 20.3 75.1

대륙유럽 독일 1.2� 7.9 50.1 70.3

오스트리아 1.6� 4.6 25.3 71.0

프랑스 1.1� 8.9 39.9 64.0

벨기에 1.4� 7.9 48.2 61.6

네덜란드 1.2� 4.3 34.7 75.0

남부유럽 스페인 1.3� 15.8 31.3 60.8

포르투갈 ��-0.1� 10.2 48.7 65.5

이태리 0.0� 8.3 49.6 57.5

그리스 0.0� 13.8 51.9 57.6

영미권 영국 1.4� 6.4 27.3 70.7

미국 1.7� 6.9 18.7 69.3

캐나다 1.8� 7.1 10.1 72.4

호주 3.1� 5.1 17.8 72.1

OECD�평균 2.1 7.1 30.6 65.4

자료:�원종욱․최요한(2014)에서�재구성

[표�4-4]�복지국가�유형별�경제적�성과�비교
(단위:�%)�

마지막으로�재정건전성�지표에서도�북유럽�국가가�가장�양호한�반면,�남부유럽�국가들이�

가장�열악하다.�일반정부의�지출에서�수입을�제외한�순지출은�북유럽�국가들에서�음(-)의�

값을�보여�흑자인�반면,�나머지�모든�국가에서�적자를�보였다.�국가채무도�북유럽�국가에

서�GDP�대비�50%�내외�수준으로�상대적으로�양호하다.�남부유럽의�이태리�130.76%,�

미국�115.34%,�캐나다�103.8%�순으로�높은�국가채무�비중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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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자료를�종합하면�사회적�성과가�우수한�국가에서�경제지표와�재정지표도�양호한�

것으로�나타나�사회․경제적�성과는�상호�연관성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양호한�재정

건전성과�높은�복지지출로�출산율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높아지면�노동력�공급�증

가와�생산성�향상으로�이어지고,�이는�다시�경제기반으로�작용하여�재정건전성에�기여하

는�방향으로�상호�영향을�미친다(원종욱․최요한,�2014).�이러한�양상은�고부담-고복지형,�
그리고�사회투자국가인�북유럽�국가에서�나타나는�것으로�확인되었다.�반대로�국민부담

률은�낮고�사회지출�비중은�높은�남부유럽형은�경계해야�할�유형이라고�할�수�있다.�

일반정부�
순지출

국가채무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

1995~2010 2010 1995~2010 1995~2010
연평균 연평균 연평균

북유럽 스웨덴 -0.07 48.83 48.79 29.38

핀란드 -1.54 56.97 44.53 26.76

덴마크 -0.86 53.14 47.92 27.76

대륙유럽 독일 2.83 86.02 40.46 26.74

오스트리아 2.51 78.00 44.35 27.08

프랑스 3.59 95.54 45.17 29.91

벨기에 1.61 99.63 45.96 26.61

네덜란드 1.74 71.89 39.2 21.48

남부유럽 스페인 2.69 68.20 34.82 21.57

포르투갈 4.89 98.14 33.56 20.69

이태리 3.65 130.76 41.67 24.09

영미권 영국 3.24 81.62 36.19 20.25

미국 4.26 115.34 26.58 16.09

캐나다 0.36 103.80 33.97 17.47

호주 0.85 39.52 29.01 16.87

21개국�평균 2.41 74.34 38.14 22.22

자료:�원종욱․최요한(2014)에서�재구성
주:�일반정부순지출�=�일반정부의�지출�-�수입�

[표�4-5]�복지국가�유형별�재정건전성
(단위:�GDP�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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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적정�복지지출과�부담수준

1)�현실�진단

제2장에서�논의한�바와�같이�인구․사회적�변화,�산업구조의�변화로�복지수요는�지속적

으로�증가하고�있기�때문에�더�이상�현재의�저부담-저복지를�유지하는�것은�불가능하다.�

그렇다면�어느�수준까지�복지를�확대할�것인가가�첫�번째�과제이다.�앞�절의�분석에�따르

면�고부담-고복지형�복지국가에서�사회․경제적�성과가�우수하고�재정건전성도�양호한�

것으로�확인되었다.�그러나�우리의�현실을�돌아볼�때�지금�당장�고부담-고복지형으로의�

이행은�쉽지�않은�상황이다.

(1)�고령화․저성장으로�인한�세수�감소

급속한�고령화와�저성장�기조로�세수가�감소하는�상황이기�때문에�급격한�복지지출�확대

는�어려움이�있다.�실제로�국회예산정책처의�장기�재정전망에�따르면�인구고령화의�영향

으로�총요소생산성이�약화되어�경제성장률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그림�4-3]�경상성장률과�총수입�증가율�추이�

자료:�국회예산정책처(2014b)�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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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성장률은�2014년�3.6%에서�2060년�0.8%로,�경상성장률은�2014년�5.4%에서�2060

년�1.9%로�하락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이에�따라�총수입은�2014년�GDP�대비�26.2%

에서�2060년�21.3%까지�계속�하락하는�반면,�총지출은�2014년�GDP의�25.4%에서�2060

년�32.6%로�증가하는�것으로�전망된다.�총지출은�2014~2060년�사이�연평균�4.6%�증가

하여�경상성장률�4.1%를�0.5%p�상회하여�재정건전성은�악화되는�것으로�예측되었다.

(2)�조세저항

국민들의�높은�조세저항도�세수확보에�걸림돌이다.�중산층을�포함한�광범위한�보편적�복

지정책을�실행하는�북유럽�국가에서는�높은�국민부담률에도�불구하고�조세저항이�가장�

낮은�것으로�나타났다.�그러나�우리나라의�복지정책에서�중산층은�여전히�사각지대에�놓

여�있고�정부에�대한�신뢰도도�낮기�때문에�증세에�대한�반대가�심하다.�

최근�복지재원�확보를�위한�증세�필요성이�논의되고�있지만�한국인의�복지태도는�이중적

이라는�것이�여러�선행연구의�지적이다.�즉,�복지확대�필요성은�인정하지만�세금부담의사

는�높지�않은�것이�현실이다.�이러한�특성은�여러�의식조사에서�나타나고�있다.�2007년�

한국복지패널�부가조사의�복지의식�문항을�분석한�김영순․여유진(2011)의�연구에서�소득
격차�해소가�정부책임이라는�점에는�74.6%가�동의한�반면�그를�위해�세금을�더�거두어야�

한다는�데는�39.9%만이�동의하여�비일관된�복지의식을�가지고�있음이�확인되었다.

여러�여론조사에서�세금이�증가하더라도�복지혜택이�증가하는�것이�좋겠다는�의견이�많지

만�복지재원의�부담에�대해서는�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2011년�보건복지부와�한

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대국민�인식조사에서�세금이�증가하더라도�사회복지혜택이�

증가하는�것이�좋겠다는�의견이�전체의�63.6%를�차지하였다(최성은�외,�2011).�그러나�

같은�해에�사회통합위원회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실시한�‘사회통합�및�복지의식조사’에

서�복지지출을�늘리기�위해�세금을�더�부담할�의사가�있다는�응답은�26%인�반면,�그렇지�

않다는�의견이�37.1%로�더�많았다(강신욱�외,�2011).

최근의�증세논란과�관련하여�매경이코노미가�실시한�인식조사(2015년�2월)에서도�60.4%

가�증세�없는�복지는�수정되어야�한다고�응답해�증세�필요성을�인정하였지만,�중산층의�

세금부담을�늘리는�것에�대해서는�반대하는�의견이�다수이다.�중산층의�조세부담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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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유지해야�한다는�의견이�36.2%,�줄여야�한다는�의견이�40.8%로�77%가�중산

층에�대한�증세에�반대하고�있다.�2014년�국가미래연구원에서�2040세대를�대상으로�조

사한�결과에서도�56.9%가�취약계층의�복지확대를�위해�세금을�더�부담할�의향이�없다고�

응답하였고,�무상복지�확대를�위한�세금부담에�대해서도�64.3%가�더�부담할�의향이�없다

고�응답하였다.

(3)�복지증가�속도가�재정건전성에�미치는�영향

사회복지가�경제에�악영향을�미친다는�비판은�정당하지�않다.�실증연구들은�대체로�사회

복지는�경제성장에�긍정적�효과를�미치거나�유의한�관계를�확인할�수�없다는�결론을�제시

하고�있어,�적어도�복지가�경제성장을�저해한다고�보기는�어렵다.�

그러나�선행연구에�따르면�복지지출의�증가속도는�재정건전성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

인되었다.�김태일(2011)이�OECD�국가들의�복지지출과�국가부채의�상관관계를�분석한�바

에�따르면�복지지출의�규모는�국가부채�규모와�음(-)의�상관관계인�반면,�복지지출의�증

가분과�국가부채�규모는�뚜렷한�양(+)의�상관관계를�보여�급속한�복지지출의�증가는�재

정건전성을�악화시키는�것으로�확인되었다.�

국가부채�규모 복지지출�규모 복지지출�증가분

국가부채� 1

복지지출�규모 -0.1298 1

복지지출�증가분 0.5025 -0.3198 1

자료:�김태일(2011)

[표�4-6]�국가부채와�복지지출의�상관관계

2)�적정�복지수준�:�중부담-중복지

적정�복지수준에�대한�기준은�존재하지�않는다.�한�국가의�복지레짐은�그�국가의�여건과�

제도의�산물이며�사회�구성원의�합의로�결정될�일이기�때문이다.�각국의�복지정책은�국가

의�경제(생산)체계와�정치구조와�상호작용�속에서�결정되고�시민의식과�가치관도�영향을�

미치기�때문에�무조건�어떤�유형을�추구할�수�있는�것도�아니다.�북유럽과�대륙유럽�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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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고부담-고복지가�가능한�것도�이들�국가의�정치,�경제,�사회구조가�이러한�복지체제

를�유지할�수�있는�구조이기�때문이다.�[표�4-7]에�나타난�바와�같이�각국의�정치레짐과�

생산레짐은�각국의�고용보호와�복지유형과�상호보완관계에�있다.

영미권 대륙�유럽 북유럽

복
지
레
짐

자유주의

․ 미약한�국가역할�&�강력한�
시장기능

․ 낮은�수준의�탈상품화
․ 시장�중심의�연대
․ 욕구중심의�사회권
․ 균일급여(flat�benefit)

보수주의/조합주의

․ 주변적�국가역할�&�미약한�
시장기능

․ 중간�수준의�탈상품화
․ 가족�중심의�연대
․ 고용�중심의�사회권
․ 기여에�의한�급여

사민주의

․ 강력한�국가역할�&�미약한�
시장기능

․ 높은�수준의�탈상품화
․ 국가�중심의�연대
․ 보편주의적�사회권
․ 재분배적�급여

정
치
레
짐

다수제

․ 강력한�행정부
․ 다수대표제
․ 단일정당정부
․ 다원주의적�이익집단

합의제

․ 삼권분립에�의해�제한된�행정부의�권한
․ 비례대표제�&�다당제
․ 연립정부
․ 조합주의적�이익집단

생
산
레
짐

자유시장경제

․ 단기금융시장
․ 주주(shareholder)�가치
․ 저숙련�생산
․ 수량적�유연화
․ 분권적�협상
․ 기업별�경쟁적�노사관계
․ 일반화된(general)�교육

조정시장경제

․ 은행�중심의�장기투자자본
․ 이해관계(stakeholder)�가치
․ 고숙련�생산
․ 유연전문화(flexible�specialization)
․ 조정된�협상
․ 산업별�협력적�노시관계
․ 기업�혹은�산업�특정적�직업훈련

출처:�원자료는� Ebbinghaus� and�Manow(2001);� Esping-Andersen(1999);� Soskice(2008);� Lijphart(1999);�이주
하(2010)에서�재인용

[표�4-7]�국가별�복지,�정치,�생산레짐�특징

북유럽형�복지국가를�추구하려면�정치적�타협의�전통,�공정한�노동시장과�합리적인�노동

운동,�그리고�높은�시민수준�등�다양한�정치․경제․사회적�여건이�조성되어야�하는데�

이러한�여건은�우리가�그대로�받아들일�수�있는�것은�아니다.�결과적으로�우리의�여건을�

고려할�때,�중부담-중복지�수준을�목표로�하는�것이�현실적이라고�판단된다.�여기에서�중

부담-중복지는�OECD�평균�수준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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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추계에�따르면�현재의�제도를�그대로�유지하더라도�2060년에는�복

지지출이�GDP의�29%까지�늘어나�OECD�평균�수준에�다다를�것으로�전망된다.�이러한�

이유에서�OECD�평균�수준을�목표로�하는�것은�복지제도에�아무런�발전이�없는�것과�같

고,�이는�세계적으로�빠른�고령화율을�고려해도�너무�낮은�수준이라는�지적도�있다.�그럼

에도�불구하고�앞에서�논의한�여건들을�고려할�때�OECD�평균을�목표로�점진적으로�확대

하는�것이�현실적이라고�판단된다.

3)�보편적�복지�개념�재정립

2010년�지방선거를�시작으로�보편적�복지가�정치�이슈로�부상하였다.�정치권의�선거전략

으로�시작되었지만�사회적으로�복지확대의�필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얻는�계기를�

제공하였다.�그러나�정치권으로부터�시작한�보편적�복지�논란은�정확한�개념에�대한�이해�

없이�보편주의와�보편적�복지,�보편적�복지와�무상복지가�혼용되고�있다.�적정�복지수준과�

부담수준을�논의하면서�보편적�복지의�개념에�대하여�문제제기하는�것은�최근�정치권에서�

또다시�보편적�복지와�선별적�복지�논쟁이�진행되고�있기�때문이다.�보편주의에�대한�잘못

된�이해가�우리의�재정�상황에서는�보편적�복지를�하기는�어렵다는�논쟁을�불러일으키고�

있다.

(1)�국가체제로서의�보편주의와�정책으로서의�보편적�복지

Anttonen�&�Spilä는�보편주의를�정부의�관심사로서의�보편주의,�경제적�평등과�국민통
합을�위한�정책으로서의�보편주의,�복지국가�체제와�관련한�보편주의,�사회적�급여의�본성

과�관련한�보편주의�등�네�가지�차원이�혼용되고�있다고�지적하였다(이태수,�2015에서�

재인용).�

원래�보편주의는�제도주의의�한�요소이다.�제도주의는�사회복지를�정치제도나�경제제도

와�같이�하나의�독립된�사회제도로�인정하는�시각인�반면,�이와�상반된�개념인�잔여주의

는�사회복지를�시장경제나�가족이�스스로�감당하지�못하는�부분을�보완하는�잔여적�기능

으로�보는�개념이다.�제도주의와�잔여주의는�접근방식에서�차이를�보이는데,�그�차이점�

가운데�사회복지의�대상을�누구로�할�것인가라는�부분에서�보편주의�개념이�나온다.�잔여



54�/�‘지속가능한�복지�구현’�복지�패러다임�재구조화�방안

주의는�일정한�기준에�해당되는�대상만을�지원하는�선별주의�입장을�취하는�반면,�제도주

의는�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보편주의를�취한다.

제도주의 잔여주의

사회복지의�목표 평등한�생활 최소생활의�보장

빈곤의�개념 상대적�빈곤 절대적�빈곤

빈곤의�원인 사회제도 개인

빈곤의�해결책 집단적�해결 개별적�해결

사회복지의�대상 보편주의 선별주의

자료:�네이버�지식백과

[표�4-8]�제도주의와�잔여주의의�차이점�

따라서�Anttonen�&�Spilä가�구분한�복지국가체제�이념으로서의�보편주의와�개별�복지사
업의�대상자�선정기준으로서의�보편적�복지는�구분되어야�한다는�의견이다.�이태수(2015)

는�국가복지체제의�특성으로서의�‘보편주의’와�정책으로서의�‘보편적�복지’는�구분해야�한

다는�주장이다.�즉,�보편주의�복지체제를�지향하더라도�보편적�복지정책과�선별적�복지정

책을�혼용할�수�있다는�것이다.�

실제로�완벽한�보편주의�복지국가는�존재하지�않는�것이�현실이다.�가장�이상적인�복지국

가로�생각되는�스웨덴에서조차�생산�활동에�참여하는�집단에게만�보편적�복지가�제공될�

뿐,�노동시장�밖에�있는�집단에�대해서는�엄격한�자산조사를�통한�선별적�복지를�실시하

고�있다.�스웨덴은�생산주의에�기반을�둔�사회정책을�취하고�있기�때문에�생산�활동�참여

자에게는�관대한�반면,�그렇지�못한�집단에게는�보편적�복지가�제공되지�않는다.�이러한�

이유에서�Andersson(2006)은�스웨덴의�생산주의가�보편주의를�강화했다는�평가에�대하

여�생산적�집단과�비생산적�집단�간�차별화의�원천이�되기도�한다고�비판하였다(박형준,�

2014).

현재�우리의�저부담�저복지�상태에서�늘어나는�복지재정�부담과�선진�복지국가의�복지개

혁�사례를�참조할�때�복지레짐의�지향은�보편주의�복지국가를�지향하되,�실천적�정책영역

에서는�선별적�복지와�보편적�복지를�혼용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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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편적�복지와�무상복지

복지재원�부담과�관련되어�또�다른�논쟁이�무상복지이다.�2010년�지방선거에서�무상급식

이�선거�이슈가�된�것에�이어�2012년�대선에서는�보수정당에서�무상보육을�선거공약으로�

내세워�또�다시�무상복지가�이슈화되었다.�우리가�또�하나�혼동하는�것이�보편적�복지와�

무상복지를�동일시하는�것이다.�

Gilbert�&�Terrell(2010)은�사회복지정책�분석틀을�할당체계,�급여형태,�전달체계,�그리

고�재원으로�구분하였다.�보편적�복지는�이�가운데�할당체계,�즉�급여대상자의�선정기준

에�관한�개념이다.�보편적�복지와�선별적�복지는�급여대상을�소득을�기준으로�제한하느냐�

하지�않느냐를�기준으로�구분되는�것이다.�다시�말해서�보편적�복지는�급여의�형태나�수

준,�그리고�누가�비용을�부담하느냐를�결정하는�기준이�아니라는�것이다.

무상복지는�보편적�복지일�경우가�많지만,�보편적�복지가�반드시�무상복지여야�하는�것은�

아니다.�보편적�복지사업을�하면서도�비용은�이용자에게�부담시킬�수�있다.�실제로�선진�

복지국가의�복지개혁�내용에서도�이용자의�비용부담원칙을�적용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

음을�확인하였다.�특히�사회서비스�분야에서�수수료나�비용분담의�이용자�부담이�늘어나

고�있다.�사업의�성격에�따라서는�급여대상을�보편적으로�확대하고�비용은�차등적으로�

부담하는�방식이�합리적일�수�있다.�

3_복지정책�영역의�재구조화

1)�사회투자접근의�필요성

현재�우리�사회의�복지논쟁은�재정건전성�차원에서�복지지출�수준에�관심이�집중되고�있

다.�이에�대해�앞�절에서�우리의�복지를�중부담-중복지�수준으로�발전시키는�것이�현실적

이라고�제안하였다.�그러나�우리가�당면한�사회문제는�단순히�복지지출의�양적�확대만으

로�해결되는�것이�아니다.�제2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현대사회의�복지수요는�전통적인�

복지와는�차이가�있으며�따라서�변화하는�사회에�대응하여�복지정책의�내용과�구성도�현

대적으로�재구조화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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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조화의�방향은�사회투자적�복지정책을�강화하는�것이다.�탈산업사회,�지식기반사회

로�들어서면서�저숙련�일자리가�감소하여�직업의�양극화,�소득의�양극화를�초래하였다.�

또한�신자유주의�체제�하에서�노동유연성이�커지면서�비정규직,�실업자,�근로빈곤층이�증

가하고�있다.�이러한�신사회적�위험은�소득보장을�기본으로�하는�전통적�복지제도로는�

해결할�수�없다.�이러한�배경에서�유럽을�중심으로�사회투자전략이�새로운�복지패러다임

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우리도�선진�복지국가들과�유사한�사회․경제적�변화를�경험하고�있다.�고령화와�저성장

이라는�환경과�지식기반�경제체제로의�전환이�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사회투자적�복지의�

확대가�필요하다.�복지국가�유형별�사회․경제적�성과�비교에서도�관대한�복지국가�중에

서�인간자본�형성,�적극적�노동시장정책,�조기�아동교육과�돌봄,�일과�가족�삶의�양립에�

대한�공적�재정지출이�높았던�국가들이�수동적이거나�자유주의적�복지국가들보다�성과가�

높다고�평가되었다.

2)�우리나라의�사회투자정책�동향

(1)�사회투자정책�경과와�평가

1997년�외환위기�이후�국민의�정부는�IMF의�구제자금�지원조건에�따라�신자유주의적�경

제정책을�채택하여�경제구조�조정과�노동시장의�유연화�조치를�취하였고�동시에�빈곤,�질

병,�실업,�퇴직�등�구�사회적�위험에�대응하기�위해�공공부조�도입과�4대�사회보험�확대�

등�소득보장기능을�강화하는�일련의�복지개혁을�시도하였다.�그러나�여전히�사회보장의�

범위와�급여수준에서�대규모�복지사각지대를�안고�있는�초보적�단계를�넘어서지�못하였

고,�“복지는�비용”이라는�발전국가의�생산주의�틀에서�벗어나지�못하였다.�보수적�복지체

제와�자유주의적�복지체제의�혼합형인�ʻ초기�복지국가’로서�1990년대�이후�한국사회는�빠
르게�진행된�탈산업화와�고용구조의�변화,�저출산과�가족구조의�변화,�고령화와�인구구조

의�변화�등에�따른�노동시장의�양극화,�자녀양육,�노인�돌봄,�여성�경력단절�등�급증하는�

신�사회위험(new�social�risks)에�대응할�수�있는�복지제도의�보완이�시급하였다(성경륭,�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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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전략을�명시적으로�정책노선으로�표명한�노무현�정부(2003~2008년)와�성장지상

주의와�신자유주의�적하정책(Trickle�Down)을�표명하였던�이명박�정부(2008~2013년)는�

서로�상이한�이념과�정파적�노선에�입각하였지만�사회복지지출을�크게�늘린�공통점이�있

다.�[표�4-9]에서�사회복지재정(주택지원을�포함한�사회복지,�보건의료�및�교육지출)의�동

향을�보면,�노무현�정부는�2004~2008년�4년간�연평균�9.9조�원을�증액하였고�이명박�정

부는�집권�5년간�연평균�8.3조�원을�증액하였다.�증액�총액에서�사회투자성격(보육·가족·

여성,�노인·청소년,�노동,�교육)의�지출비중은�노무현�정부에서�44.2%,�이명박�정부에서�

40.0%로�두�정부�모두�사회투자지출을�전�부문에서�급격히�늘려나간�공통된�특징이�있다.�

참여정부는�국민의�정부의�생산적�복지�기조를�승계하여�2006년에�‘비전�2030’계획을�수

립하고,�성장과�복지의�동반정책�기조와�사회투자(국가)�전략을�반영하여�성장�동력의�확

충,�인적자본의�고도화,�사회적�자본의�확충,�사회복지�선진화,�그리고�적극적인�세계화라

는�5대�전략을�추진하였다.�실제로�참여정부는�노인,�아동,�장애인�등�취약계층을�위한�

사회안전망�강화뿐�아니라,�단순히�소득을�보전하는�현금급여적�접근과는�차별화되는�예

방적이고�사회투자�성격의�사회서비스�확충(인력개발과�인구�가족�정책,�가정과�직장의�

양립을�지원하는�정책,�국민건강보장체계�구축,�국민평생학습체계�구축,�저소득�아동청소

년�지원정책,�일을�통한�빈곤탈출,�사회적�일자리�창출�정책�등)에�초점을�두었다.�특히�

저출산�문제의�핵심정책으로�여성들의�일과�가정의�양립을�가능하게�하는�아동보육서비

스를�획기적으로�확충하였고,�방과�후�학교,�지역아동센터,�간병서비스,�장애인활동도우

미�서비스,�출산도우미서비스,�다문화가정�서비스,�그리고�노인�수발서비스의�사회보험제

도화�등�아동,�노인,�장애인을�위한�가족서비스를�적극적으로�도입하여�제도화하였다.�

노무현�정부의�복지확대�노력의�결과�2004년부터�정부�재정에서�차지하는�복지지출의�비

중이�경제와�국방을�제치고�1위로�올라섰고,�사회복지지출은�이후로도�급격히�늘어났다.�

다만�사회서비스�공급에�있어�공공부문보다는�바우처제도�도입,�영리�활동의�허용�등�시

장기능에�중점적으로�의존하였고,�특히�대량으로�늘어난�사회서비스�종사자들에게�최저임

금수준의�저임금을�책정함으로써�서비스의�질을�확보하기�어려운�공급체제를�만들었다.�

이는�사회투자전략으로�위장된�신자유주의적�이념이�가감�없이�노정된�것으로�볼�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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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8
2013
(결산)

2015
(예산안)

04~08년
연평균
증가액

08~13년
연평균
증가액

사회복지예산계 74,709 114,254 155,797 178,907 9,886 8,309

(총지출�중�비중,�%) 38.1 45.7 46.1 47.6 +7.6%p +0.4%p

사

회
복
지

소계 42,121 69,521 98,565 115,509 6,850 5,809

기초생활보장 3,865 7,264 8,653 9,339 850 278

취약계층지원 879 932 1,640 2,341 13 142

공적연금 11,869 19,670 33,221 39,658 1,950 2,710

보육·가족�및�여성 456 1,668 5,251 5,337 303 717

노인·청소년 601 2,221 4,468 8,986 405 449

노동 8,764 12,500 13,525 15,542 934 205

보훈 2,706 3,570 4,279 4,458 216 142

주택 9,304 13,575 18,056 15,542 1,068 896

사회복지일반 3,677 8,121 7,054 7,440 1,111 -213

보건의료 4,796 6,040 8,767 10,360 311 545

교육복지 27,795 38,694 48,465 53,038 2,725 1,954

주:� �2004년~2008년�중�주거복지는�사회복지에�포함되지�않았으나�분석�목적상�사회복지에�포함

자료:�고경환�외(2011);�국회예산정책처�2013년�결산분석�및�2015년�예산안분석

[표�4-9]�사회복지�재정�동향(2004~2015)
(단위:�10억�원,�%)

한편,�이명박�정부는�과거의�발전주의�모델을�세계화�시대에�맞추어�새롭게�복원하고�감

세,�규제완화,�투자확대,�민영화,�노동시장�유연화,�무역자유화,�수출증대�등을�통해�7%

대의�높은�성장률을�달성하고자�하였다.�복지정책의�측면에서는�능동적�복지를�내세우며�

국가의�복지책임을�최소화하고�개인의�자립과�근로연계복지를�최대화하는�정책노선을�표

방하였다.�그럼에도�불구하고�복지지출이�늘어나게�된�배경에는�국제금융위기의�발생,�경

로의존성�및�복지정책에�대한�정당�간�경쟁이�있었다고�본다(성경륭,�2014).�집권�초기인�

2008년�후반기부터�미국발�경제위기로�인해�국내의�경제침체가�시작되자�경기부양과�고

용증진을�위해�한시근로자�채용�등으로�경기�대응적�재정지출과�복지지출을�확대하였고,�

그�결과�노동시장과�고용분야의�복지지출이�빠르게�증가하였다.�또한�노무현�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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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여러�복지제도들(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근로�장려�세제,�긴급복지지원

제도,�바우처�제도�등)을�계승하여�충실하게�실행하였고,�국민연금개혁,�고용보험�확대,�

취업성공패키지와�같은�적극적�노동시장정책,�보육정책과�노인복지의�확대�등�노무현�정

부의�복지제도�팽창�정책기조도�유지하는�경로의존성을�보였다고�하겠다.�

2009년의�교육감�선거와�2010년의�지방선거를�거치면서�복지이슈로�정당�간�경쟁이�증폭

되자�이명박�정부는�집권�중반에�사회투자모델에�선별주의를�결합한�자유주의형�사회투

자�복지국가�모델을�지렛대로�삼아�스스로�보육과�노인복지�등�가족정책�분야의�복지발

전�계획과�노동시장정책을�수립하고�복지지출을�능동적으로�확대하기�시작했다.�청년과�

실업자들을�위한�직업훈련과�고용정보서비스를�확충하고�일자리를�늘리는�적극적�노동시

장정책에�대한�지출이�크게�늘었다.�동시에�영유아�돌봄과�아동�복지에�대한�투자도�늘림

으로써�미래의�인적자본을�확충하는�데�역점을�두었고,�또�노인들을�위한�사회적�일자리

창출과�함께�노인돌봄서비스도�확대하였다(성경륭,�2014).�

(2)�사회투자�지출�현황

현재�사회투자정책에�투입되는�재정은�극히�제한적이다.�2011년�기준�한국의�가족정책에�

대한�지출은�GDP의�0.9%로�OECD�국가들�평균�2.2%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투입된�지출도�GDP의�0.3%로�OECD�평균에�미치지�못한다([그림�4-4],�

[그림�4-5]�참조).

우리나라�사회복지지출의�부문별�증가�양상은�공공사회복지지출�추이에서도�동일하게�나

타난다.�2004년~2012년간에�GDP�대비�비율이�노령영역�1.0%p,�보건영역�1.4%p,�가족

영역�0.8%p,�적극적�노동시장정책영역�0.2%p�각각�증가하였다.�2012년�사회복지지출�

비중을�보면�노령영역과�보건영역은�24.9%와�42.2%로�높지만�사회투자�성격이�뚜렷한�

가족영역과�적극적�노동시장정책영역은�12.1%와�3.3%로�낮다.�기초노령연금�등�노령영

역에�대규모의�재정이�집중되었지만�사회투자�관련�복지지출인�가족영역과�적극적�노동시

장정책영역이�2004년의�매우�낮은�수준에서�매년�20%�이상�급격히�늘어난�것이�특징이

다.�노령과�보건영역�지출의�비중이�높은�경우�사회투자지출의�증가에�제약요인으로�작용

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한국은�2004년�68.9%에서�2012년�67.1%로�오히려�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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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가족정책�지출

자료:�OECD�홈페이지(2011년�기준)

� � �

[그림�4-5]�적극적�노동시장�지출

자료:�OECD�홈페이지(2011년�기준)

2004 2007 2008 2012 연평균�증가율

사회
복지

지출

노령 1.4 1.6 1.9 2.4 6.0

유족 0.2 0.3 0.3 0.2 6.0

근로무능력 0.5 0.6 0.6 0.5 -

보건 2.7 3.4 3.5 4.1 5.6

가족 0.2 0.5 0.7 1.2 24.0

적극적�노동시장 0.1 0.1 0.3 0.3 21.9

실업 0.2 0.3 0.3 0.3 6.0

기타(공공부조�등) 0.7 0.8 0.7 0.7 12.2

한국�합계 6.0 7.6 8.2 9.6 5.9

OECD�평균 19.8 19.2 19.9 21.6 -

교육
지출

한국 4.1 - 4.8 5.0 -

OECD�평균 5.3 - 5.4 5.6 -

주:�1.�연평균�증가율은�진익·곽보영(2014)의�2004년~2011년�중�연평균�증가율을�인용
���2.�2004년과�2012년�교육지출의�GDP�대비�비율은�OECD의�2005년과�2011년�통계수치임
자료:�OECD�SOX�통계;��진익·곽보영(2014);�OECD�Education�Statistics

[표�4-10]�공공사회복지지출과�교육지출의�추이
� � (단위:�GDP�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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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사회투자의�중요부문인�교육지출은�2004년�GDP�대비�4.1%에서�2012년�5.0%에�

이르렀는데�사회투자성격의�복지지출보다는�상대적으로�증가속도가�늦다.�우리나라의�교

육지출은�2012년�OECD�평균�5.6%에�비하여�다소�낮은�편에�속한다.�그러나�민간부담을�

포함하면�7.6%(2011년�기준)로�OECD�평균�6.1%에�비해�높다.�우리나라의�총�교육비지

출은�인적�자원�개발의�주역으로서�가장�큰�장점이고�생산적이라고�평가할�수�있다.�

전체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한국 7.6 4.9 2.8 4.1 3.4 0.8 2.6 0.7 1.9

OECD�평균 6.1 5.3 0.9 3.9 3.6 0.3 1.6 1.1 0.5

�자료:�OECD�Statistics

[표�4-11]�2011년�교육단계별�GDP�대비�공교육비�구성
(단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프로그램별�구성을�보면�2012년�기준�일자리제공�분야에�1조�5,1

84억�원이�투입되어�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이어서�직업훈련�분야에�9,094억�원이�투입

되었다.�특히�일자리제공에�투입된�예산은�2004~2012년간�약�75배�증가하여�전체�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지출액이�4.3배�증가한�것에�비해�비약적으로�증가하였다.�

2004 2008 2010 2011 2012

지출액

고용서비스�및�지원 210.0 81.7 187.1 254.9 272.8

직업훈련 344.9 601.0 820.5 793.6 909.4

고용인센티브 90.2 346.6 253.9 263.2 507.5

근로보조�및�재활 209.4 231.4 373.1 362.8 533.8

일자리제공 20.3 1,430.4 2,386.8 1,640.1 1,518.4

창업지원 64.1 15.0 8.7 176.0 280.3

합계 938.8 2,706.1� � 4,030.1 3,490.7 4,022.0

GDP�대비�
비중

한국 0.1 0.3 0.5 0.3 0.3

OECD�평균 0.5 0.5 0.6 0.5 -

자료:�OECD�Employment�Statistics

[표�4-12]�적극적�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별�지출액
� (단위:�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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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정책�분야에서는�고령자�데이케어�사업에�전체�가족지원�사업�예산의�88.6%가�

투입되었다.�급속한�고령화의�진전으로�2004~2012년�사이�고령자�데이케어�지출액은�10

배�이상�증가하였다.�육아휴직�관련�지출도�같은�기간�8.6배�증가한�반면�가족수당은�201

2년�전년도�대비�약�절반�수준으로�감소하였다.�

2004 2008 2010 2011 2012

가족복지�지출�총액 1,968.5� 7,562.2� � 9,217.3 11,568.8 14,860.1�

프로그램별�
지출액

가족수당 ��26.3� 61.0 �71.2� �82.9 �42.8�

육아휴직 �62.4 265.1� 370.7� 509.2� 534.6�

기타�현금급여 - 23.3� 22.6� � � �26.9� 36.3

데이케어 1,222.1� 6,521.7� �8,111.8� 10,200.4 13,163.9

홈�헬퍼�서비스 264.9 148.9� 184.3 270.4 323.4� �

기타�현물급여 393.6 542.3 456.7 479.1 �759.0�

급여형태별�

지출액

현금 88.7� 349.3 464.5� 618.9 �613.7�

현물 1,879.8 7,212.9 �8,752.8 10,949.9� 14,246.3

GDP�대비
비중

한국
현금 0.0� 0.0� 0.0� 0.1 0.0�

현물 0.2� 0.7� 0.7 0.9� 1.1

OECD
현금 �1.3 1.3� 1.4� 1.3� -�

현물 �0.8� 0.8 0.9� 0.9� -

자료:�OECD�Statistics

[표�4-13]�가족지원정책�프로그램별�지출액
(단위:�10억�원,�%)

(3)�향후�전망

공공사회지출�분야별�구성을�살펴보면�우리의�복지정책은�여전히�전통적�복지사업에�집중

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고령화의�영향으로�공공사회지출�중�보건�분야�지출이�가장�

큰�비중을�차지하며�이어서�노령�및�유족�관련�지출이�두�번째로�많다.�사회투자�분야에�

해당되는�가족정책에�투입된�지출도�2012년�12.4%로�지난�20여�년간�꾸준히�증가하였

다.�그러나�적극적�노동시장정책�관련�지출은�여전히�미미한�수준으로�2012년�3.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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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노령�및�유족 28.6 39.4 30.6 26.6 26.7 26.8

근로무능력 10.7 12.1 8.2 7.8 5.6 5.2

보건 53.6 42.4 42.9 45.3 44.4 42.3

가족 0.0 3.0 2.0 4.7 8.9 12.4

적극적�노동시장 0.0 0.0 8.2 1.6 3.3 3.1

실업 0.0 0.0 2.0 3.1 3.3 3.1

기타 7.1 3.0 6.1 10.9 7.8 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OECD.STAT(2015년�2월�13일�검색)

[표�4-14]�우리나라의�공공사회지출�분야별�구성�변화추이
(단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추계에�따르면�현행�제도를�그대로�유지한다고�가정할�때,�고령화

의�영향으로�전체�재정지출�중�노령정책과�보건정책이�차지하는�구성비는�더욱�증가하는�

반면,�가족정책�분야는�2013년�전체�재정의�8.6%를�차지하던�것이�2060년에는�2%로�감

소하고,�적극적�노동시장�관련�지출도�2013년�6.6%에서�2060년�1.6%로�감소한다는�전

망이다(신화연�외,�2013).�이는�현재의�복지체계를�적극적으로�재구조화하지�않으면�탈산

업시대의�지식기반�경제체제에�적응하기�어려움을�시사한다.

[그림�4-6]�정책영역별�지출액�구성

자료:�OECD.STAT;�신화연�외(2013)

http://stats.oecd.org/OECDStat_Metadata/ShowMetadata.ashx?Dataset=SOCX_AGG&Coords=%5bYEAR%5d.%5b2012%5d&ShowOnWeb=true&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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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투자전략의�성공요건

(1)�성공적�사회투자전략의�요소

북유럽�국가들은�전후부터�사회투자정책을�운영하여�높은�사회투자�지출수준을�보여�왔

는데,�최근의�사회․경제�환경의�변화에�대응하여�사회투자�정책수단을�더욱�강화�적용함

으로써�긍정적인�성과를�보이고�있다.�이들�국가에서�사회투자전략이�성공한�데에는�다음

과�같은�요소들이�사회적�기반이�되고�있기�때문이다.�

첫째,�보편성과�평등에�가치를�두는�사민주의가�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진정한�사

회투자전략은�신자유주의의�노동시장정책을�넘어�저기술�보유자를�포함하여�보편적이고�

평등하며�높은�질적�수준에�도달하도록�아동조기교육과�돌봄부터�시작하여�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을�통하여�교육,�학습능력�함양,�훈련,�기술습득�및�숙련개발에�투자해야�한다.�

이런�점에서�평등과�질은�사회투자접근의�핵심적�개념이�된다.

둘째,�사회투자가�성공적으로�이루어진�국가들은�사회투자�정책수단,�즉�질�높은�아동�

케어,�교육,�평생�훈련,�질�높은�건강서비스와�요양서비스�등에�접근할�수�있는�기회의�

평등과�결과로서의�소득평등을�이루었다.�특히�전통적인�사회보호와�반�빈곤프로그램을�

통한�평등의�달성은�성공적인�사회투자전략,�고용증대,�경제성장의�선행조건이기도�하다.�

따라서�사회투자�과제의�하나로�최저소득�보장�등�사회보호기능을�더욱�강화할�필요가�

있다.�

셋째,�진정한�사회투자전략의�핵심적�요소로�일자리의�질과�서비스의�질이�있다.�능력�축

적의�성과는�단순한�교육의�참여보다�교육의�질에�의해�결정되며,�특히�능력분포에서�낮은�

분위에�해당하는�사람들에게는�교육의�질이�더�중요하는�것이�실증되고�있다(Morgan,�

2012).�아동�케어서비스의�질적�수준이�높아야�인지기능이�향상될�수�있다는�것도�실증되

고�있다(Nelson�and�Stephens,�2012).�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사회투자전략이�되는�것

은�무조건�고용률을�높이는�데에�있는�것이�아니라�시민의�역량을�높여�동료들과�같이�

사회생활을�함께�하는�사회적�진급(social�promotion)의�수단이�될�때이다.�일자리의�질

을�무시하고�단순히�고용률만�높이는�정책으로는�조세기반을�넓히고�연금과�노인케어비

용을�마련하려는�경제적�목표를�달성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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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성공적인�사회투자를�위해서는�적절한�보상적�지출이�제공되어야�한다.�보상적�지출

과�고용활성화가�어떻게�상호�연결되느냐에�따라�사회통합이�이루어지는�내용이�달라진

다.�적절한�보상적�지출은�빈곤과�부정적�효과로부터�보호하는�기능을�하지만�여기에�고

용활성화�정책이�수반되지�않으면�복지급여�의존성을�높이는�부정적�효과를�낳게�된다.�

결국�빈곤과�사회적�배제�없이�고용을�증대시키기�위해서는�사회보호와�고용활성화�정책

이�균형을�이루며�조합되어야�하는데,�여기에는�사회복귀�또는�재훈련�형태의�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사회투자전략�추진을�위한�과제

사회투자전략은�단순히�복지정책의�한�유형이�아니다.�사회투자전략이�성공하기�위해서는�

복지정책,�고용정책,�교육정책과�함께�거시경제정책이�작동해야�복지와�경제의�선순환�관

계를�유지할�수�있다.�최저소득보장,�보편적�실업급여,�교육기간�중�급여보장과�같은�보편

적인�소득보장이�이루어져야�하고,�노동시장�안에서는�적정임금의�확보,�이행프로그램의�

제공과�같은�공정한�시장구조가�제공되어야�한다.�여기에�취업�가능한�일자리를�제공하는�

것은�필수적�요건이다.�

그러나�우리나라는�기초적인�소득보장도�제공되지�않고�노동시장도�불안한�상황이다.�김

영순(2007)은�선진국의�경우�소득보장�체계가�확립되어�있어�사회지출�분야를�소득보장

에서�사회투자로�전환하는�것이�가능하지만�우리는�아직�소득보장체계가�확립되지도�못

했기�때문에�사회투자를�강조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이다.�이에�대해�김연명(2

007b)은�사회투자정책은�고전적�소득보장�프로그램을�대체하는�것이�아니라�상호보완적�

관계라고�지적하고�우리나라에서�사회투자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빈곤가정에�대한�적

절한�소득보장이�선결�조건이라고�주장하였다.�전통적�복지방식을�대체하는�것이�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본다.

따라서�사회투자전략의�성공을�위해서는�보편적�소득보장체계의�구축과�공정한�노동시장

이라는�기본여건이�전제가�된다.�여기에�질�높은�사회투자�프로그램이�접목될�때�비로소�

복지와�경제의�선순환이라는�성과를�기대할�수�있다.�우선�보편적�소득보장체계�구축이�

필요하다.�실질적으로�최저생활을�보장하지�못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개선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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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장�우선과제지만,�사각지대를�보완하기�위한�제도적�장치도�필요하다.�서울시가�추

진하고�있는�서울형�기초보장제도나�생활임금제�도입은�이런�점에서�보편적�소득보장을�

위한�노력으로�간주할�수�있다.

둘째,�공정한�노동시장�구축이�필요하다.�정규직과�비정규직�격차를�완화하는�문제가�시

급하고�네덜란드와�같은�유연안정성�정책의�도입이�필요하다.�근로기준�준수,�최저임금�

보장,�사회보험�가입�등과�관련한�노동법과�정책의�집행수준에�대한�감독행정을�강화하는�

한편,�정해진�제도를�준수하도록�유인하는�지원정책을�병행해야�한다.�또한�사용자의�부

당노동행위와�부당해고를�근절하기�위해�노동조합�활동을�보장하고�단체교섭의�적용을�

확대하는�등�노동자�보호도�중요한�과제이다.

셋째,�사회투자�프로그램의�수준이�중요하다.�질�높은�사회투자�프로그램이�제공되지�않

는다면�투자의�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우리나라는�이미�교육�분야에�상당한�예산이�투

입되고�있지만�공교육의�성과에�대해서는�부정적이다.�젠더평등�문제,�일․가정�양립정책

도�여전히�후진적이어서�양질의�교육프로그램,�양질의�가족지원서비스,�일․가정�양립정책�
개발이�필요하다.�또한�사회투자�프로그램은�생애주기에�따라�적시에�적절하게�제공되어

야�하며�무엇보다�사회투자사업의�질적�관리가�중요한�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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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서울시�복지지출�실태와�과제�

1_서울시�복지지출�특성

1)�사회복지�예산�추이

서울시�복지예산은�규모�및�구성비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특히�2014년�처음으로�복지

예산이�서울시�전체�예산의�30%를�넘어섰고,�2015년�현재�7조�8,349억�원으로�전체�예산

의�34.3%를�차지한다.�서울시�복지예산은�앞으로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림�5-1]�서울시�사회복지�예산�추이�

자료:�서울시�홈페이지

2015년�예산을�복지�분야별로�살펴보면�저소득,�노인,�장애인복지를�포함한�사회복지�분

야가�서울시�총예산의�18.4%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이어서�여성․가족�9.1%,�주거

복지�4.1%�순이다.반면�보건과�교육�분야는�각각�1.6%와�1.1%로�큰�비중을�차지하지�

않는다.

중앙정부�재정지출에서�보건�분야�비중이�큰�것과�달리�지방정부에서�보건의료�분야�지출

은�많지�않다.�중앙정부의�보건�분야�지출이�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건강보험과�장기요

양보험�등�사회보험�분야�지출이�많기�때문이다.�교육행정의�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

학교교육은�중앙정부와�교육청에서�담당하고�서울시는�주로�평생교육�관련�사업을�수행

하기�때문에�교육�예산도�큰�비중을�차지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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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액 복지예산�중�비중 서울시�예산�중�비중

사회복지 41,922 53.5 18.4

여성․보육 20,878 26.7 9.1

보건의료 3,594 4.6 1.6

주거복지 9,479 12.1 4.2

교육복지 2,479 4.4 1.1

복지예산(계) 78,349 100.0 34.3

서울시�총예산 228,427 - 100.0

자료:�서울시�홈페이지,�“한�눈에�보는�2015년�예산”

[표�5-1]�2015년�서울시�복지예산�구성
(단위:�억�원,�%)�

2)�분야별�지출�추이

2005~2015년�사이�예산증가가�가장�두드러진�분야는�여성․가족�분야이다.�서울시�총�

예산�중�여성․가족�예산�비중은�지난�10년간�약�3.9배�증가하여�교육복지를�제외하고�

가장�가파른�증가세를�보였다.�교육복지�예산은�절대액이�적어�증가율이�큰�의미가�없다.�

여성․가족�분야�예산이�크게�증가한�것은�영유아�보육예산이�늘어났기�때문이다.�

　 2005 2010 2015

여성가족 2.3 3.9 9.1

사회복지 7.9 11.2 18.4

보건 0.7 1.9 1.6

주거복지 1.8 2.0 4.1

교육복지 0.01 0.4 1.1

주:�행정운영경비,�재정활동비를�제외한�사업비�기준임.

자료:�서울시�부서별�예산서,�각년도

[표�5-2]�복지�분야별�비중
(단위:�서울시�예산�중�%)� �

세부영역별로는�보육예산이�22.9%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이어서�기초생활보장�21.

4%,�어르신복지�21%�순으로�비중이�높다.�무상보육�실시로�2005년�2,063억�원이던�보육

예산은�2015년�17,315억�원으로�8.4배�증가하였다.�이는�같은�기간�전체�복지예산이�4.9

배�증가한�것에�비해�매우�큰�증가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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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금액 분야�내�비중 복지예산�내�비중

�복지예산�총계 7,549,796� - 100.0

사회복지 3,946,177� 100.0 52.3

기초생활보장 1,616,440� 39.1� 21.4�

　 취약계층�자활 109,908� 2.7� 1.5�

　 어르신 1,583,836� 38.3� 21.0�

　 장애인 635,993� 15.4� 8.4�

　 사회복지�일반 188,991� 4.6� 2.5�

여성가족 2,087,847� 100.0� 27.7

여성 130,733� 6.3� 1.7�

　 보육 1,731,637� 82.9� 22.9�

　 아동청소년 203,534� 9.7� 2.7�

　 다문화 21,943� 1.1� 0.3�

보건의료 361,437� 100.0� 4.8

공공보건의료 164,335� 45.5� 2.2�

　 건강증진 76,836� 21.3� 1.0�

　 식품·보건환경 117,777� 32.6� 1.6�

　 동물복지 2,489� 0.7� 0.03�

교육복지 205,396� 100.0� 2.7�

공교육�지원 197,190� 96.0 2.6

　 평생교육 8,206� 4.0 0.1�

주거복지 948,939� 100.0� 12.6

서민주거복지 621,410� 65.5� �8.2�

　 임대주택공급 327,529� 34.5� �4.3�

주:�행정운영경비�등을�제외한�사업비�기준으로�작성되어�[표�5-1]의�수치와�다소�차이가�있음.

자료:�2015년�부서별�예산서

[표�5-3]�2015년�세부�복지�분야별�예산�구성�
(단위:�백만�원,�%)�

전체적인�복지지출은�증가하였지만�대상�집단별�배분에는�차이가�있다.�2010~2015년�사

이�대상�집단별�예산배분�구성을�보면�영유아와�노인대상�복지지출�비중이�크게�증가하였

다.�영유아�예산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무상보육이�가장�큰�원인이고�노인복지�지출증

가는�고령화의�영향이다.�이�두�영역의�지출이�급격히�증가한�결과,�아동․청소년을�제외

한�나머지�대상에�대한�복지지출�비중은�상대적으로�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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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증가율

영유아 14.1� �15.7� 18.3� 20.3� �25.9� �23.3� 65.5

아동청소년 6.1� � �6.3� � �7.6� � �7.7� � �7.0� � �6.2� 3.0

노인 15.3� �15.5� �14.1� 13.0� 16.4� �20.1� 31.3

여성 1.5� � �1.3� � �1.5� �1.0� �1.0� �1.0� -33.3

가족 0.8� � �0.8� 0.9� 0.7� � �0.6� �0.7� -21.7

취약계층 38.8� �40.1� 37.1� 34.7� 30.6� �30.8� -20.6

장애인 8.1� �8.4� 8.5� � �8.0� � �7.7� �8.0� -1.2

기타 15.4� 11.9� 12.0� 14.7� 10.8� �9.9� -3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서울시�부서별�예산서,�각년도

[표�5-4]�사업대상별�복지예산�구성비
(단위:�%)�

급여형태별로는�2015년�기준�현물급여가�52.2%,�현금급여가�47.8%로�현물급여가�다소�

많은�편이다.�2010년�이후�현금급여�형태가�증가하는�추세인데,�이는�바우처�사업이�증가

함에�따른�것으로�보인다.�현금급여�가운데�보장성�급여는�2015년�29.4%로�2010년�대비�

4%p�증가하였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현금 35.7� 38.4� 37.8� 37.2� 46.0� 47.8�

보장성�현금 25.4� 26.6� 23.8� 21.8� 24.5� 29.4�

목적성�현금 10.3� 11.8� 14.0� 15.3� 21.5� 18.4�

현물 64.3� 61.6� 62.2� 62.8� 54.0� 52.2�

서비스/프로그램 28.0� 30.1� 27.9� 25.9� 23.4� 22.1�

　 시설/단체지원 36.3� 31.5� 34.3� 37.0� 30.6� 3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서울시�부서별�예산서,�각년도

[표�5-5]�급여형태별�구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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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시�정책과제

1)�중앙과�지방의�역할분담�재점검

지방정부�차원에서�중앙정부와�다른�독자적인�복지레짐을�결정하기는�어렵다.�다만�제4장

에서�논의한�바와�같이�중앙정부는�물론이고�지방정부의�복지지출도�증가할�수밖에�없는�

상황이기�때문에�지속가능한�복지를�위해�서울시가�추진해야�할�첫�번째�과제는�복지재정�

지출의�효율화이다.

지방자치가�실시된�지�20여�년이�지났지만�우리나라의�복지정책은�여전히�중앙집권적이다.�

[그림�5-2]에�나타난�바와�같이�서울시�복지예산의�74.4%가�국고보조금이다.�특히�가장�

핵심인�사회복지�분야에서는�86.1%가�국고보조금이다.�

[그림�5-2]�서울시�복지영역별�재원�구성(2015년)

국고보조사업�비중이�크다는�것은�부족한�지방재정을�중앙정부가�보조해주는�것이라고�

해석할�수도�있지만,�다른�한편으로는�중앙정부�사업을�지방정부가�대행하는�것이기도�

하다.�이는�두�가지�측면에서�부정적�영향이�있다.�첫�번째�문제는�중앙정부�사업에�많은�

재정과�인력이�투입되기�때문에�지방정부가�독자적으로�특화된�복지정책을�추진할�여력이�

없다는�점이다.�두�번째�문제는�중앙정부�사업을�대행하면서�사업비의�일부를�지방정부가�



05�서울시�복지지출�실태와�과제��/�73

부담해야�한다는�점이다.�특히�국가의�책임영역에�해당하는�사업에서도�지방정부가�재정

을�분담하는�것은�문제가�있다.

서울시의�사회복지�분야�사업�중�국가�책임영역에�해당하는�사업에�투입되는�예산은�74%

에�달한다.�기초생활보장사업,�기초연금,�장애수당�등�공공부조적�성격의�지출과�사회보

험에�해당하는�장기노인요양보험�분담금�등이�그러한�성격의�사업이다.�여성가족�분야에

서도�가정양육수당,�영유아�및�누리과정�보육료�등�국가책임영역에�투입되는�예산이�55.

2%이다.

분야 사업 분야�내�비중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의료보호 37.1

기초연금 30.3

장애수당 1.0

중증장애인�연금 3.4

장기노인요양보험�분담금 2.2

소계 74.0

여성·가족 가정양육수당 13.7

영유아�보육료�보조 28.2

누리과정�보육료 13.3

소계 55.2

자료:�2015년�서울시�부서별�예산서

[표�5-6]�국가책임�복지사업에�대한�서울시�지출�비중(2015년)
(단위:�%)�

사회보장제도는�크게�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로�구성된다.�중앙정부와�지방

정부의�역할�분담에�대한�기준으로�전국성․통일성․기획성․전문성이�높은�영역은�중앙

정부의�사무로,�지역성․다양성․집행성․단순성이�높은�영역은�지방정부의�사무로�구분

한다(전수일․봉민근,�1995).�이에�따르면�사회보험은�전국성과�통일성을�가진�사업영역으
로�중앙정부의�역할로�구분할�수�있고,�사회복지서비스는�지역성과�다양성을�필요로�한다

는�점에서�지방정부의�주역할로�간주된다.�반면�공공부조사업은�사업의�내용은�전국성과�

통일성을�필요로�하지만�집행에�있어서는�지방정부의�도움이�필요하기�때문에�중앙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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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지만�지방정부에�위임한�사무이다.

그러나�역할의�분담과�재정의�분담은�구분되어야�한다.�집행의�용이함을�위해�지방정부에�

사무를�위임한다고�해서�지방정부가�재정까지�분담해야�하는�것은�아니다.�특히�기초생활

보장제도,�기초연금,�장애수당과�같이�국민의�기본적인�생활보장을�위한�사업은�국가가�

책임져야�할�부분이다.�또한�무상보육,�무상급식,�누리과정�등도�국민의�기본적인�권리인�

보육․교육과�관련된�사업이고,�더구나�국가가�정한�통일된�보장기준,�즉�national�mini-

mum에�따라�진행되는�사업이라는�점에서�중앙정부의�역할이라고�할�수�있다.

특히�서울시는�다른�시․도에�비해�국고�대비�지방비�부담률이�높아�재정적�압박이�더�

높은�것이�사실이다.�중앙과�지방의�역할분담에�대한�재검토와�함께�국비와�지방비의�분

담�비율에�대해서도�형평성과�합리성�차원에서�재검토가�필요하다.

2)�복지사업�집행의�효율화

(1)�현재�복지사업에�대한�재검토

복지사업의�종류는�그�수를�정확히�알�수�없을�정도로�다양하다.�서울시�복지사업도�국고

보조사업에�서울시�자체사업을�포함하여�500~600가지에�달할�것으로�보인다.�복지사업

의�가짓수로�보면�우리나라는�선진국에�못지않은�규모이다.�복지욕구는�집단별로�다양하

고�지속적으로�변화하기�때문에�이러한�수요에�대응하기�위해�복지사업이�확대되고�있다.�

그러나�변화하는�복지수요에�따라�복지사업도�재구조화해야�함에도�불구하고�한번�시작

한�사업은�중단하지�못하는�것도�사실이다.

재정건전성을�고려하면서�동시에�변화하는�복지수요에�대응하기�위해서는�기존�사업의�필

요성과�효과성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예를�들어,�외환위기�이후�급속하게�늘어난�실

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시작된�공공근로사업이나�사회적�일자리�사업은�일자리의�내용이�

단순노무직이고�급여액이�낮으며�단기간�참여로�제한되기�때문에�실업자의�생계보장이나�

자활에�기여하지�못하는�것으로�평가되지만�여전히�진행�중인�사업이다.

유사�또는�중복사업에�대한�정리도�필요하다.�이미�다양한�복지사업이�진행되고�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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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단체장이�바뀔�때마다�또는�업무�계획을�세울�때마다�신규�사업�발굴을�요구하

는�것이�현실이다.�우리의�문제는�복지사업의�종류가�부족한�것이�아니라�급여의�대상이나�

수준이�제한적이어서�복지사각지대가�많다는�것이다.�오히려�유사�또는�중복되는�사업을�

정리하여�사업의�효율성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필요한�경우�복지사업의�일몰제�적용도�

검토해볼�만하다.�이러한�사례로�대표적인�것이�재가노인�돌봄서비스이다.�이미�중앙정부�

사업으로�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종합서비스가�있고,�여기에�서울시가�자체적으로�실시하

는�재가노인지원서비스,�재가어르신간병지원서비스,�서울재가관리사파견서비스�등이�있

다.�이들�사업은�사업대상이나�내용이�유사하지만�사업주체는�분산되어�서비스의�효과성

과�효율성�면에서�재검토가�필요하다.�

(2)�신규�사업의�신중한�검토

복지수요�변화에�대응한�신규사업의�발굴은�필요하다.�그러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우

리는�이미�너무�많은�종류의�복지사업을�하고�있다.�복지급여는�한번�시작하면�급여수준

을�낮추거나�사업을�중단하는�데�어려움이�많다.�따라서�신규�사업을�시작할�때는�정확한�

수요를�파악하고�기존�사업과의�중복성,�재정적�영향�등에�대해�사전적으로�충분히�검토

할�필요가�있다.�새로운�수요가�발생하더라도�독립된�사업을�시작하기보다는�기존�사업을�

재설계하는�것이�효율적이다.�신규�사업을�독립적으로�추진할�경우�별도의�공급�및�관리체

계가�만들어져�비효율을�초래하기�때문이다.

(3)�사회서비스�분야�유료화

앞서�논의한�바와�같이�보편적�복지가�반드시�무상복지는�아니다.�절대적�빈곤층을�대상

으로�하는�복지사업이나�무상급식,�무상보육과�같이�의무교육의�일환으로�제공되는�사업

의�경우�보편적인�무상복지를�제공할�합리적�근거가�있다.�그러나�사회복지서비스�영역�

가운데�유료화�가능성이�높은�사업�분야도�있다.�지역사회복지관의�사회교육�프로그램,�

노인복지관의�여가문화�프로그램은�실비�수준이라도�유료화를�추진해볼�만하다.�사회복

지서비스�가운데�여전히�소득을�기준으로�대상자를�제한하는�사업이�존재하는데,�대상자

는�소득과�관계없이�보편적으로�확대하는�대신�이용자�비용부담을�실시하는�것이�보편적�

복지를�확대하는�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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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이�높아지면서�비용을�지불하더라도�더�나은�품질의�서비스를�제공받고자�하는�

수요도�존재한다.�복지사업에�시장기제를�도입하는�것에�비판적인�시각도�있지만,�문제는�

시장기제�자체가�아니라�이에�대한�적절한�지도․감독의�문제라고�판단된다.�민간의�유료

시장을�개방하되�철저한�평가와�감독을�통한�서비스�질�관리가�공공의�역할이다.�

3)�사회투자�정책분야�강화

경제적․사회적으로�지속가능한�복지를�유지하기�위해서는�복지의�양과�내용이�함께�개

선되어야�한다.�서울시도�지속가능한�복지,�지속가능한�사회를�만들기�위해서는�재정건전

성�차원에서�복지재정�지출을�효율화하는�한편,�변화하는�환경에�대응한�새로운�복지체

제,�즉�사회투자적�분야를�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의�변화가�필요하다.

지방정부�단위에서�사회투자전략을�추진할�수�있는�범위는�제한적이다.�대표적인�사회투

자�정책영역인�적극적�노동시장정책,�가족정책,�미래노동력�양성�등은�모두�국가단위의�

고용정책,�노동시장,�교육정책과�관련된�내용이고,�사회투자전략의�성공을�위해서는�안정

적인�일자리�창출을�위한�거시경제정책,�기초적인�생활보장을�위한�소득보장정책�등의�기

본�인프라�확보가�필수조건이기�때문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서울시�단위에서�개입이�가

능한�부분이나�국가단위�사업에�대한�보완적�역할이�가능한�영역에�대한�집중적인�투자와�

개선이�필요하다.�

(1)�평생직업훈련체계�구축

서울시에서�고용․노동�분야를�담당하는�부서는�경제진흥본부�일자리기획단�아래�일자리

정책과,�노동정책과,�사회적경제과,�창업지원과로�구성되어�있다.�2015년�경제진흥본부의�

고용․노동�관련�예산은�1,778억�원으로�서울시�예산의�0.78%에�불과하다.�세부�사업별

로는�일자리창출�사업에�634억�원이�투입되어�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이어서�창업지원,�

사회적�경제�지원,�직업훈련�순으로�예산�투입액이�많다([표�5-7]�참조).� � �

한편,�적극적�노동시장정책�관련�사업은�경제진흥실�이외의�부서에서도�진행하고�있다.�

예를�들어�어르신복지과에서는�어르신�대상�직업교육과�취업알선을�하고�있고�교육협력국

에서�실시하는�평생교육도�직업교육의�일환으로�활용된다.�따라서�복지�분야로�분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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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의�고용․노동�관련�예산과�경제진흥실의�관련�예산을�포함하여�재정리하면�적극적�

노동시장�관련�예산은�서울시�전체�예산의�2.56%이다.�세부적으로�고용서비스�관련�예산

이�0.87%로�가장�많고,�자활사업과�장애인�자립지원�등�복지사업�성격이�0.79%로�두�

번째로�많다([그림�5-3]�참조).�

구분 금액
부서�내�
구성

서울시�중�
비중

일자리�환경조성 소계 89,044� 50.1� 0.39�

　 일자리창출 63,435� 35.7� 0.28�

　 직업교육�기능강화 25,609� 14.4� 0.11�

좋은�일자리지원 소계 48,825� 27.5� 0.21�

　 창업기반조성 31,774� 17.9� 0.14�

　 취업�연계 2,795� 1.6� 0.01�

　 중소기업�청년인턴 14,255� 8.0� 0.06�

사회적�경제 28,660 16.1� 0.13�

노동복지 소계 11,233� 6.3� 0.05�

　 근로자복지 7,250� 4.1� 0.03�

　 노사협력 3,983� 2.2� 0.02�

계 　 177,762 100.0� 0.78�

[표�5-7]�2015년�경제진흥실�고용�노동�관련�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그림�5-3]�서울시�예산�중�적극적�노동시장정책�관련�예산�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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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성격상�지방정부의�역할은�제한적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직업능

력�개발을�위한�사회서비스�제공은�지방정부에서�개입할�여지가�많은�분야이다.�그러나�

서울시에서�직업능력�개발을�위한�투자는�미미한�수준이다.�일반적인�직업훈련에�투입된�

예산이�서울시�전체의�0.1%에�불과하고�장애인�직업재활에�0.16%,�그리고�평생교육�0.0

3%까지�포함해도�총�0.29%에�불과하다.� �

현재�서울시에는�4개�기술교육원을�운영�중이다.�기술교육원의�훈련대상은�서울시에�주민

등록이�있는�만�15세�이상�서울시민으로�되어�있지만,�실제�모집에서는�국민기초생활수급

자와�차상위�계층을�우선�선발대상자로�지정하고�있다.�한편,�시민대학을�통한�평생교육

은�취미․교양�교실�성격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평생직업�개념이�사라진�상황에서�모

든�계층,�모든�연령층을�대상으로�하는�평생직업훈련체계�구축이�필요하다.�

복지부서에서�진행되는�직업훈련이나�고용서비스의�전문성�제고도�필요하다.�고령인구�증

가로�어르신�대상�직업훈련과�취업알선�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데,�이를�노인복지관에서�

담당하고�있어�전문성에�한계가�있다.�최근�베이비부머를�위한�교육과�사회활동�연계사업

도�추진�중인데,�이를�복지사업으로�접근하기보다�교육이나�투자사업으로�접근하는�것이�

효과적일�것으로�보인다.�

(2)�방과�후�돌봄�프로그램�정비

미래�인력을�양성하는�정책으로는�보육과�교육사업이�핵심이다.�보육사업은�서울시�전체�

복지예산의�22.9%를�투입할�정도로�많은�투자를�하고�있다.�또한�정책적으로�국공립�어

린이집�공급을�확대하고�어린이집에�대한�관리�감독도�강화할�계획이다.�한편�교육사업,�

특히�학교교육은�서울시의�역할�범위를�벗어나는�부분이다.�결국�미래�인력양성과�관련하

여�서울시가�집중적으로�투자해야�할�부분은�방과후�아동�돌봄�부분이다.

이와�관련해서�우선�추진해야�할�과제는�산발적으로�운영되고�있는�방과�후�돌봄�사업들

에�대한�정비이다.�방과�후�돌봄�프로그램으로는�초․중․고등학교에서�정규�교육과정�

이외의�시간에�특기적성교육과�수준별�보충학습을�통합한�방과후학교�프로그램이�있고,�

초등학교�저학년의�방과후�보육�개념으로�운영되는�돌봄교실이�있다.�방과후학교는�교육

부,�보건복지,�여성가족부에서�각각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지방정부�차원에서도�



05�서울시�복지지출�실태와�과제��/�79

서울시,�자치구,�교육청에서�각각�지원하고�있다.�

두�번째�과제는�방과�후�돌봄사업을�단순히�돌봄�수준을�넘어�교육,�돌봄,�건강,�문화�

등이�복합적으로�제공되는�종합서비스로�재정비해야�한다.�이미�운영되고�있는�위스타트

(We�Start),�드림스타트(Dream�Start)�프로그램�형태의�사업을�강화하자는�것이다.�또한�

이러한�사업을�추진하는�주체로서�지역아동센터의�확대와�지원이�필요하다.�2014년말�서

울시에는�총�409개의�지역아동센터가�있지만�시설이나�재정�면에서�가장�열악한�복지시설

에�속한다.�지역아동센터는�대부분�사설�공부방에서�시작하여�지역아동센터로�발전한�경

우가�많아�재정적으로�열악하지만�정부의�지원은�다른�복지시설에�비해�크게�부족하다.�

(3)�여성의�일․가정�양립지원

세�번째로�서울시가�역점을�두어야�할�정책영역은�여성에�대한�지원이다.�여성가족정책관

실�예산�중�여성정책�관련�예산은�2015년�1,307억�원으로�서울시�전체�예산의�1.7%를�

차지한다.�남성중심�부양체계에서�양성(兩性)�부양체계로�전환되는�상황에서�여성이�일과�

가정을�양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들이�중요하다.�육아휴직�등�제도적인�측면은�서

울시가�다룰�수�없는�부분이지만,�각종�가족지원서비스를�통해�일하는�여성의�부담을�덜

어주는�역할이�필요하다.

한편,�여성�인력은�여전히�활성화되지�못한�양질의�노동력이다.�여성의�고용활성화를�위해�

역량을�키워주고�일자리로�연계하는�지원사업도�서울시가�지원할�수�있는�분야이다.�여성

들의�취업이�많은�사회서비스�부분의�일자리를�확대하고�고용여건을�개선하는�노력도�필

요하다.� � �

4)�복지-교육-고용�전달체계의�통합

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사회투자전략이�성공하기�위해서는�복지정책과�함께�경제정

책,�고용정책,�교육정책이�함께�작동해야�한다.�특히�노동시장이�유연화되어�있는�상태에

서�이행노동시장체계,�즉�실업상태에�놓여�있는�시점에서�다음�고용으로�연결되기�위한�

준비과정이�적절히�연계되는�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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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상태에서도�기초적인�소득보장을�위해�실업급여나�기초생활보장제도�같은�복지사업

으로�연계가�필요하고�동시에�다음�고용을�위한�직업훈련과�전문교육이�제공되어야�하며,�

결과적으로�다음�단계�고용으로�연계해주는�고용서비스가�종합적으로�제공되어야�한다.�

즉,�복지와�교육,�고용서비스가�유기적으로�연계될�때�노동유연�안전성이�확보되는�것이

다.�따라서�사회투자정책이�효과적으로�집행되기�위해서는�복지-교육-고용�전달체계의�통

합이�필요하다.�선진�복지국가에서도�행정부서별로�분리되어�있었던�사회보험,�공공부조,�

노동시장정책을�원스톱�센터로�통합하는�개혁을�시도한�바�있다.

서울시�본청�단위에서�복지,�교육,�고용�행정체계를�통합하는�것은�불가능하지만�사업의�

기획단계에서의�협업은�필요하다.�더욱�효과적인�통합은�집행단계에서�가능할�것으로�보

인다.�최근�서울시는�동주민센터를�보건과�복지를�연계한�동마을복지센터로�개편하는�작

업을�진행�중이다.�보건과�복지의�연계도�중요하지만,�사회투자적�접근에서는�복지-교육-

고용서비스가�동주민센터에서�원스톱으로�제공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실제로�

남양주시는�기초자치단체�단위에서�처음으로�고용복지센터를�설치하고�취업지원,�직업능

력개발과�직업상담,�고용보험�관리와�실업급여�지급�등�고용,�교육,�복지�기능을�원스톱으

로�제공하고�있다.�

동주민센터는�최일선�복지창구로서�활용도가�높다.�그런�이유에서�보건복지부도�동주민센

터를�복지허브로�만들려는�노력을�하고�있다.�동주민센터를�통해�통합적인�서비스를�제공

하면�서비스의�효과성이�높아질�뿐�아니라�주민들의�복지체감도�또한�높아질�것이다.�그

러나�현재의�동주민센터의�조직과�인력으로�모든�기능을�원스톱으로�제공하는�데는�한계

가�있다.�동주민센터가�복지-교육-고용서비스를�원스톱으로�처리하는�기능을�수행하기�위

해서는�인력보강과�조직정비,�그리고�통합데이터�등�기본�인프라�구축이�선결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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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aradigm�Shift�Towards�a�Sustainable�Welfare�State

Kyung-Hye�KimㆍByung-Soo�SuhㆍChan-Seob�OhㆍDong-Yeol�Jang

The�amount�of�public�welfare�expenditure� in�Korea�has� increased�

significantly�over� the� years.� There�emerges� the� view� that�welfare�

expenditure�becomes�a�financial�burden�and�will�be�getting�worse�in�

the�coming�years.�This�study�examines�the�preceding�experiences�of�

advanced�welfare�states�that�have�encountered�similar�challenges.�

Drawing�the�lessons�from�these�countries,�the�study�provides�some�

policy�suggestions�to�make�Korea�a�sustainable�welfare�state.

It�is�found�that�Nordic�welfare�states,�which�maintain�the�high�level�of�

welfare� spending� and� tax� revenue� with� strong� social� investment�

strategy,�demonstrate�the�excellent�performance�in�social,�as�well�as�

economic�aspects.�This�model,�however,�is�deemed�not�duplicable�in�

Korea,�since�different�politico-socio-economic�conditions�across�the�

countries�make�home-grown�social�welfare�systems�more�feasible�and�

sustainable.�This�study�recommends�that�welfare�expenditure�and�tax�

rates�be�maintained�at�the�mid-level�of�OECD�countries,�where�the�

national�economic�capability�has�not�yet�reached�European�welfare�

state�levels�and�the�citizens’�resistance�to�high�tax�increases�remains�

strong.

This�study�also�recommends�that�Korean�welfare�policy�focus�more�on�

social�investment�strategy.�As�Korea�enters�post-industrial�economic�

conditions,�investing�on�human�capital�becomes�even�more�important�

for�getting�quality�jobs�that�would�contribute�poverty�mitigation�and�

economic� growth.� Given� the� poor� income� security� system� and�

unstable� labor� market,� the� social� investment� policies� should� be�

accompanied�by�enhancing�the�social�safet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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